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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계지역학회, 한국NGO학회, 한국유럽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대전대학교 사회공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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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션 ≫ 제라늄홀

충남 도정의 국정 아젠더화 
전략과 과제

사  회 : 신희권(충남대) 

발  표 : 1. 원구환(한남대) 

         / 충남 혁신도정의 국정아젠더화 

2. 박종찬(고려대) 

         / 충청남도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3. 김창수(도시문화연구소) 

          / 충남 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토  론 : 김영진(대전대), 김  진(한남대), 김학민(순천향대), 

         박찬인(충남대), 이응기(공주대), 정은혜(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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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박종찬(고려대) 

Ⅰ. 세계경제 현황

ㅇ 주요국 경제 동향

- 미국 2019년 3분기 GDP성장률은 1.9%로 전분기(2.0%)대비 증가율이 둔화됨. 시장에

서는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으나, 개인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고용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 유로지역은 경기 둔화 추세 지속되고 있음. 2019년 3분기 성장률(전기대비)이 전분기와 

동일한 0.2%를 기록한 가운데 10월중에도 경제심리지수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경기침

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ESI(경제심리지수, 100이상시 경기확장 전망 

우세): 9월 101.7 → 10월 100.8

- 향후 유럽경제는 양호한 고용상황, 내수 증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상당한 상황

- 홍콩은 민주화봉기 등 정치경제적 요인으로 2019년 3분기 GDP성장률이 크게 하락하

였음. 홍콩 3분기 GDP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민간소비가 감소로 전환(2q 1.3% → 3q 

-3.5%)되고 투자(-10.8% → -16.3%)와 상품수출(-5.4% → -7.0%)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9%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3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

ㅇ 주요국 금융정책 동향

-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침체 우려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짐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풀린 돈은 아직도 인플레이션 등의 

우려가 감소함에 따라 통화감축 보다는 확장 금융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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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트럼프대통령 당선이후 일시적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보이는 

등 경기회복의 징후가 있어서 통화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기도 하였으나, 이후 인플레이

션보다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염려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회귀하여 올해 들어 금

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쓰고 있음

- 2019년 10월 30일에 개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운영위원회(FOMC)에서는 정책금리 목

표범위를 0.25%p 인하(연 1.75~2.00% → 1.50~1.75%, 7.31, 9.18에 이어 3회 연속 

인하)

- 일본의 경우에도, 10월 31일에 일본은행은 현 정책금리 수준(단기금리 -0.1%, 장기금

리 0.0%)을 유지하였으나 향후 추가 완화 가능성을 총재가 언급함

- 일본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현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로 지침(forward guidance)을 변

경

- 기타, 브라질(10.30, -0.5%p), 러시아(10.25, -0.5%p), 터키(10.24, -2.5%p) 등 신흥

국들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

ㅇ 세계경제전망

- IMF는 무역 분쟁 심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세계경제 성장률을 ‘19년 

3.0%,’20년 3.4%로 전망하면서 종전 전망대비 하향 조정함

- 제조업 위축, 무역 갈등 및 지정학적 긴장, 금융시장 심리 악화 등에 따른 성장률 하향 

전망(무역과 공급망의 혼란, 위험 회피심리 심화, 금융 취약성 누적, 지정학적 긴장, 정

치적 불확실성,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금융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 기후 변화 

등)

- 선진국보다 신흥국 성장률의 하향 조정 폭이 큼(선진국: 2019년 성장률 1.7%, 2020년 

성장률 1.7% 전망, 신흥개도국: 2019년 성장률 3.9%, 2020년 성장률 4.6% 전망). 특

히,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 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 조정됨

- 전반적으로, 전세계 제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제조

업 중심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함

- OECD는 세계경제는 ‘18년 3.5% 성장하였으나 ’19년에는 3.2%로 성장세 둔화를 전망

하고 있고, ‘20년에는 3.4%로 성장세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OECD): (’18.11월)3.5 → (‘19.3월)3.3 → (’19.5월)3.2]

- 세계교역은 ‘18년 3.9%에서 ’19년에는 2.1%로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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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는 3.1%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19년 세계교역 전망(%, OECD) : 

(’18.11월)3.7 → (’19.5월)2.1]

- 세계경제의 주요한 리스크로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

화 등을 지적하고 있는 데,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미

래 불확실성이 큰 상황

ㅇ 중국 및 일본의 경제 동향과 전망

- 중국 경제는 19년 3분기 성장률 6.0%를 기록 하였는데, 투자 및 소비가 둔화된 상황에

서 수출(전년동기대비 –0.4%)도 대미 수출 급감(-15.1%) 등으로 부진함에 따라 ‘19.3분

기 성장률은 2분기(6.2%) 및 시장예상치(6.1%)보다 낮은 6.0%를 기록

-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산, 소비, 투자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음(8월중 

광공업 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4.4%를 기록하여 ‘02.2월(2.7%)이후 최저치를 기

록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 전환(전년동기대비, 7월 3.3% → 8월 -1.0%)하고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투자도 증가세 둔화함)

- 중국 중앙은행은 침체하고 있는 경기 및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

기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을 발표함(중국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사

회 융자 비용 경감을 위해 9.16부터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 

중국 지급준비율: (대형상업은행) 현재 13.5% → 9.16 13.0%,

   (중소형상업은행) 현재 11.5% → 9.16 11.0%)

- 중국경제 전망으로는 경제성장률이 90년 이래 최저 수준인 6.2∼6.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소비 관련 지표들 악화 조짐, 실물경제 악화,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중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대두되어 무역전쟁 파급 본격화에 경기부양 제약까지 겹쳐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이후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에 출범한 이후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적극적인 금융재정정책으로 장기간 호경기를 실현하

고 있음

- 아베 정부와 함께 시작된 일본 경제의 경기확장국면은 전후 최장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보이는 데, 금년 10월 현재 경기확장국면이 71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확장세를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게 됨[이자나기 경기(57개월, 65.11

월~70.7월), 버블 경기(51개월, 86.12월~91.2월), 14순환 확장기(73개월, 02.2월~ 

0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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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ㅇ 경제현황 및 전망

- 대내외적인 면에서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 들고 있음. 먼저 대내적으로는 경제성장

의 세 가지 요소인, 자본투입의 증가, 노동투입의 증가 그리고 생산성의 증가 모든 요

소에서 감소내지는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음. 대외적으로도 중국 등 개도국의 가격우위

에 기반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고부사가치 첨단 산

업 제품은 반도체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고 있고, 최첨단 제

품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청년층 및 여성층의 고용부진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으로 민간 

소비가 둔화하고 있음. 이에 따른 소비 부진에 따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

고채 금리는 2019년 2.4%에 이를 전망. 이러한 환경에서 미중 무역분쟁 및 영국의 EU 

탈퇴 논란 등 대외적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궤도에 접어 들었고, 투자, 

노동 그리고 성장성 등의 대내적 요인은 단기적으로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더해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중 패권전쟁과 맞물려 있어 이 또한 단기

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낮아 보임

  대내적으로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한 소득중심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

려 경기침체와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ㅇ 한국 미래유망 신산업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가전, 증강현실․가상현

실 그리고 첨단신소재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Ⅲ. 충남 경제 및 산업현황

ㅇ 충남경제의 현황

- 충남 경제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수도권규제정책 추진 및 성공적인 산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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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서산, 당진, 천안, 아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부권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 중

심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성공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냈음. 

- 그 결과 충남은 지난 20여 년간 9%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왔고 산업구조는 농업중심에

서 제조업 중심의구조로 전환하였음. 한편, 이러한 성공 뒤에는 충남의 내포문화권을 

비롯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등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는 불

균형한 구조를 만들어 냈음

- 최근 저성장기에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충남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데, 인구는 고령

화 되고 있고 그 동안 충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제조업은 국제경쟁력의 저

하, 투자매력의 감소, 고임금구조 및 보호무역의 등장에 따라 향후 전망이 어두운 편임

-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도전과 일련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충남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는 향후 충남의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이명박정부가 시행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그 동안 충남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수도권 제조업의 충남 이전 현상을 멈추

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미래에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기를 맞이해서 수도권규제완

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 기업의 충남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충남산업의 현황

- 2000년대 초부터 충남의 산업구조는 농업 중심에서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

강,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이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클러스터를 형성함에 따

라 제조업 중심으로 성공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었음

- 농축산바이오, 영상미디어 부분의 성장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조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산업인 이차

전지, ICT융합 등 융복합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음

Ⅳ. 충남의 미래산업정책 방향

-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한국의 저성장 시대 도래 하에서 충남 경제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

장률 예상치인 2-2.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됨. 그러나 아래에 충청남도

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발전비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3.5% 내외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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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계획하고 있는 충남산업의 발전 비전으로는 「스마트 ICT융합 거점, 충남」을 제시

하고, 이를 위한 4대 목표로 ‘산업전략기획 거버넌스 구축, 창조융합 산업구조로 전환, 

연구개발 거점과 산업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설정함

‘충남산업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충남 미래산업 선정과 발전전략

<그림 1> 충남산업발전종합계획(충청남도, 2015)

- 권역별 비전은 북부권(환황해경제권의 생산교역거점), 서해안권(환황해권 교역 전진기

지), 내륙권(국가지방 중추행정 연계 축 형성), 금강권(역사문화관광, 생명정보 산업 육

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산업 육성 면에서는 북부권 중심의 첨단산업벨트, 내륙 

및 금강권 중심의 바이오산업벨트, 서해안권 중심의 에너지산업벨트를 전략으로 수립함

- 5대 주력기반산업으로 자동차부품산업, 디스플레이산업, 화학소재산업, 금속소재산업, 

기계부품가공산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5대 미래성장산업으로는 이차전지산업, 청정에너

지산업, ICT융합산업, 라이프케어산업, 기능성식품산업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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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의 미래산업정책은 주력산업의 획기적인 전환보다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산업의 트

렌드에 맞추어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기술과 시장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구조고도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미래산업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무역에 있어

서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 인구고령화트렌드,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정책 도입 등 포용사회를 위한 노동정책 등 대내외적 경제사

회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그 동안 충남 경제가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산업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만

들어 내는 데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의 완화를 극복하고 현재 제조업

의 구조고도화를 이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충남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복지충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임

  충남의 미래산업비전 구상에 추가로 고려할 요소는 20년 내지는 30년 후의 미래에 선

진국으로 도약한 상황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첨단로봇, 자율주행, 나는자동차, 공유경

제 그리고 노인중심의 고령화 사회 등과 같은 첨단기술과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미

래산업구상이 필요함  

〈참고문헌〉

충남산업발전종합계획(충청남도, 2015)

“더 행복한 충남 경제발전전략”(충청남도, 충남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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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영상산업 활성화 방안

- 영상스튜디오 건립을 중심으로

김창수(도시문화연구소) 

Ⅰ. 영상산업을 주목하는 이유

○ 영상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고조 

영상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전주국제

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화제가 개최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팸투어와 세미

나 개최 등을 통해 영상산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며,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영상산업센터 조성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강릉시는 지난 11월 8일에 시작하여 14일까지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는데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하며 향후 더 많은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영화제로

의 육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1) 

충청북도는 지난 11월 8일에서 9일까지 전국의 드라마와 영화의 감독, PD, 시나리오 

작가, 영상산업 관계자 등 40여명을 초청하여 팸투어와 함께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충

북의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 

고양시는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규모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사

업 중의 하나인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등을 논의하였다3).  

○ 영상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는 이유는 파급효과 때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영화제 등의 영상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영상산업의 

1) 강원일보. 2019.11.22. 강릉국제영화제 상영작 150편으로 확대
2) 뉴트리션. 2019.11.12. 영상산업의 미래, 충북에서 만들어 갑니다
3) 경인매일, 2019.11.22. 고양시, 2019년 제2차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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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영상산업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영상산업이 그 자체로 일자리를 

창출과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영상산업은 관광이나 도시 브랜드 홍보 등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영화제 개최는 언론 노출 빈도만으로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나아가 극

내외 스타급 영화배우나 영화 관계자들의 방문으로 숙박 및 음식점 또한 홍보 효과를 톡

톡히 누릴 수 있다. 영상스튜디오 건립 등의 영상센터 조성 사업 또한 주변의 숙박 및 음

식점 수익 증대와 함께 로케이션 및 야외 촬영과의 연계 등으로 도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 충남이 영상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충남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영상산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이 절실한 시점

이다. 충남은 영상위원회의 활동 등에 힘입어 영상 제작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케

이션 및 촬영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작 여건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곧 

세트장 건립이나 천연의 자연 경관 등을 통한 야외 촬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상스튜디오의 부재로 인해 영상 제작 관련 원스톱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현재 충남의 문화도정과 관련하여 국가 정책사업과 연결되는 것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

역관광개발 사업과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추진, 백제문화제의 「국가축제」로의 전환(도·공주

시·부여군 → 문체부), 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행안부 협의 및 관광시설 환경개선 추진, 국

립국악원 분원 공주 유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4).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충남의 영상산업을 활성화면서 보다 완결적인 모습을 갖추

기 위해 충남 영상스튜디오 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사업들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로케이션과 야외 촬영 활성화, 영상물 제작이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출 

때 관광 및 홍보의 연계 및 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대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정보를 습득하는 밀레니얼 세대(1981년~2000년 초반 출생)의 

등장으로 다큐멘터리 등 영상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 비디오 등록 정보 등을 

포함한 전체 영화 개봉 편수가 1665편에서 2019년에는 1705편으로 2%가 늘어났지만 다

큐멘터리의 경우 전년 47편에 비해 57편으로 늘어나면서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5). 

또한 다큐멘터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4) 제316회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보고자료.
5) 매일경제. 2019.11.24. 다큐 전성시대, 책 대신 영상으로 세상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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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다채널 시대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등을 감안하면 영상제작 시설

에 대한 투자를 빠를수록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Ⅱ. 영상산업의 개념 및 특성

1. 영상산업의 개념 

영상산업은 영상진흥기본법 제1조에서“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

련된 산업과 그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영상물을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

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영상물”은 필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

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테이프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

에 고정된 것), 디스크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

스크에 고정된 것), 기타 영상물(연속적인 영상이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앞에 제시한 

이외의 것)“로 분류하고 있다. 

위 정의에 의하면 영상장르는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애니메이션/게임영상 등의 영역까

지 확대할 수 있으며, 영상산업은 영상교육과 인력양성, 영상문화, 영상 인프라 구축 등의 

범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영상산업은 사진에서 출발하여 영화를 거쳐 텔레비전 방송의 순으로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영화산업, 방송산업, 컴퓨터 그래픽산업 등 미디어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영상콘텐

츠 제작의 디지털화, 이용의 다양화 등에 의해서 방송,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여러 사업 영역에서 영상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필름에서 

디지털화로의 진전, 영상콘텐츠의 다원적 이용 가능성의 확대 등으로 영상콘텐츠가 다양화

되고 영상 정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영상콘텐츠는 교육이나 건강, 관

광 및 이벤트 등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2. 영상산업의 분류 

국가통계포털의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영상 관련 서비스 산업의 분류는 다음

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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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상 관련 서비스 산업 분류6)

대분류
(코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정보통신업
(58~63)

출판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서적 출판업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만화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

신문 발행업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ㆍ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공영 우편업

전기 통신업

유선 통신업 유선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및 위성 통신업

기타 전기 통신업
통신 재판매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
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시설 관리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정보서
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자료 처리업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뉴스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 국가통계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 22 -



3. 영상산업의 특성 

영상산업은 원 소스-멀티유즈에 의해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서 파급효과를 초래하며, 

그 결과 지역의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조세, 수입 등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영

상산업단지의 조성은 각종 시설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영상단지이용자, 관광객 지출에 의

한 파급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지역의 영상자원 브랜드화 및 홍보 확대, 문화산업

의 기반 구축, 영상도시, 관광도시, 문화도시, 투자 활성화 등의 사회·문화·지역개발 효과

가 있다. 

영상물의 경우 또한 나름의 특성을 갖는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7). 첫째, 

비소모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한번 소비된다고 하여 그 생명력이 끝나는 것은 아

니라 소비단계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의 상

영, 해외 수출 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이나 비디오로의 출시 

등 다양한 판매 창구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영화가 개봉한다고 해서 옛 영화가 더 이

상 판매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작은 영화관이나 독립영화관 등에서의 재개봉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 패션 등 여타 다른 산업에까지 상호의존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였던 포항은 현재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남이섬은 일본 관광객의 순례 코스가 되기도 하

였다. 충남의 경우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후광에 힘입어 논산의 드라마 세트장이었

던 ‘선샤인랜드’가 한때 유명세에 힘입어 전국적인 명소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또한 영화

나 드라마에 출연했던 유명배우의 스타일 등이 유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특정 상품

의 소비로 이어지는 등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켜 상품의 대량 판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소비자가 직접 소비했을 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경험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품 판매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러한 측면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반복적인 소비로 인한 효용의 감소, 정보와 오락간의 통합, 사회에 대한 해악

적 효과의 생산, 상품의 표준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Ⅲ. 한국 영상산업의 현황과 동향

1. 한국 영상산업의 현황 

7) 김상우(201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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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의 2016년 콘텐츠산업 지역별 사업체 현황에 의하면 콘텐츠산업 관련 사

업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105,790개인데, 대표적인 영상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영화분

야는 1,398개, 방송분야는 944개, 애니메이션분야는 447개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전국의 영상기반시설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8).

〈그림 1〉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2017.2 기준)

한국 영상산업의 현황을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를 중심으로 하여 수도권과 영남권, 호

남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충청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9). 

8) 문화체육관광부(2018).
9) 문화체육관광부(2018). 5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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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의 영상산업 현황

수도권의 영상산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의 외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또한 영상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서울시에는 대부분의 영상제작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영상물제작 기획과 펀딩, 소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7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독

립영화협회 2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9곳, 국제영화제 14곳, 작은영화

제 17곳이 있으며, 영화진흥을 위해 ‘서울영상위원회’와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유치, 영화감독 창작 공간 지원, 프

로듀서 창작 공간 지원, 독립영화 제작 지원, 서울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좋은 영화감상회 

및 청계천 관수교 영화광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서울특별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경기도는 2009년에 콘텐츠진흥과를 설치 이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첨단 문화산업 지역을 조성하고, 집중적인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4곳(건립예정),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4곳, 국제영화제 5곳, 작

은영화제 3곳이 있다. 또한 문화산업 집적지로 부천의 첨단문화산업단지, 광명의 첨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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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산업단지, 파주와 수원의 게임 산업단지, 파주의 출판문화단지, 성남의 디자인 거점도

시 및 광주의 곤지암 문화시설 단지 등이 있다. 

〈그림 3〉 경기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영남권의 영상산업 현황

영남권의 영상산업은 한국의 새로운 영상 중심지로 떠오른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도 또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시는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산국제

영화제의 개최, 부산영상위원회의 촬영로케이션, 영화후반작업, 필름마켓, 영화기획, 투자 

등 영화 관련 산업이 부산의 성장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영

상위원회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

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3곳, 국제영화제 3개 등이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서

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다음으로 영화·영상관련 기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부산국제영화제(1996년부터 개최),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2008년 설립), 부산독립영화협회

(1990년 설립), 부산영상애니메이션포럼(2005년), 부산정보산업 진흥원(1997년 설립) 등

이 활동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으로 이전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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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경남은 가야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야사복원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

츠를 개발하고 있다. 경남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

츠산업진흥원 2곳, 작은영화관 6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작은영화제 

2개가 운용 및 개최되고 있다. 

○ 호남권의 영상산업 현황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호남권의 중심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보다는 전북도가 주로 그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영화제 등을 매개로 하여 촬영 지원사업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기존 광산업 외에 대표산업의 부재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문

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만 성장하는데 필요한 연관사업 분야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과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활용하여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상미디어센터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이 있다. 광주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관련 분포도는 아래의 그

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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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광주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전남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

산업진흥원 1곳, 작은 영화관 7곳, 독립영화협회 1곳, 작은 영화제 2개가 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가 협의하여 2003년에 설립하였

으며,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 및 좋은 영화보기 프로젝트, 스쿨영화제, 인도영화축제 등 

영상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와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영화제작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들을 차례로 실행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용

성,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공공기관 시설 및 기자재 공유화, 제작과 교육의 인프라 통합 및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의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북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

산업진흥원 2곳, 작은 영화관 9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

관 1곳, 국제영화제 1곳, 작은 영화제 11개 등이 있으며, 비교적 타 지자체에 비하여 다

양한 영상문화 기반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작은 영화관의 운영에 모범을 보이면서 

그 확산에 기여하기도 하였는데, 장수군에 처음 ‘한누리시네마’라는 이름으로 기존 문화시

설인 한누리전당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0년 11월 첫 작은 영화관을 만들었다. 

첫 해는 적자였지만 그 다음해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2012년에는 극장을 찾은 관객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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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천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장수군 전체 인구 2만 3천명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수

치였다. 전북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한편 2016년 현재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모두 105조 3,244억 1,700백만원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방송영상독립제작분야로 17조 3,311억 3,800백만원, 광고분야 15조 1,896억 

8,000만원, 영화분야는 5조 2560억 8100만원, 애니메이션 분야는 4,906억 3,100만원으

로 나타나고 있다10). 

2. 충청권 영상산업의 동향

○ 대전광역시의 영상산업 현황

대전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사업팀과 대전영상위원회에서 영상산업 및 영

상문화의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기술력

을 활용하여 영상산업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특수효과 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10) 김상우(2018).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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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산업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영상위원회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2곳, 작은 영화제 1개가 있다. 대전의 영상문화기반 

시설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대전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충청북도의 영상산업 현황

충북은 청주시와 제천시가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제천시의 경우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영화 촬영 지원 및 2008년부터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에는 영상위원회 2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2곳, 작은 영

화관 3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국제영화제 1개가 있다. 2005년 처

음 개최된 제천국제영화제는 현재 국내외 다양한 음악영화를 국내 관객에게 가장 먼저 소

개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영화제 기간 중에 청풍호를 배경으로 다양한 음악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 30 -



〈그림 8〉 충청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충청남도의 영상산업 현황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문화산업관련 기관과 영상문화 관련 대학 또한 집중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곧 충청남도 내 영상문화 관련 학과는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글로

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콘텐츠학과,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

디자인학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멀티미디어공학과,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 학부 영상

애니메이션전공, 상명대학교 공연영상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전공,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과,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한국폴리

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방송영상과, 한서 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호서대학교 영상미디어전

공,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연출과.영상촬영조명과 등이 있는데, 대부분 천안과 아산지역에 

있다.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 영화관 5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작은 영화제 1개가 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은 충남의 문화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충남영상위원회,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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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Ⅳ. 충남 영상스튜디오 건립 방안

1. 충남 영상스튜디오의 건립 방식

현재 한국의 주요 영상물 제작을 위한 공공시설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그 각각을 비

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11). 

〈표 2〉 공공 제작 시설 비교12)

11) 이아람찬(2019). 대전의 영상문화 특성화 방안. 대전의 문화,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 토론 자료집.
12)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쪽. 

구분 시설 DMS(서울 상암동) 빛마루(일산) 스튜디오 큐브(대전)

현재

(AS-IS)

건립연도 2006년 2013년 2017년

주요시설
중소형(60~180평) / 

스튜디오 3실

중대형(150~500평) / 

스튜디오 6실/중계차 

3대

대형(500~1500평) / 

스튜디오 

6실/야외촬영장 1개

활 용 률
(’11년) 80% → (’17년) 

86%

(’14년) 47% → (’17년) 

67%
(’17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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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는 2019년 제2스튜디오와 2020년 종합편집실, 빛마루는 2020년 소형 스튜디오부

터 연차적 구축, 스튜디오 큐브는 모션캡쳐시스템·그리드아이언 등 시설 보완 및 특수촬영

장비 도입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일부 제작전문업체뿐만 아니라 제작시설을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는 공익성 강화도 최근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13).

이 중에서도 대전에 조성되어 있는 스튜디오 큐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

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국내 영화를 비롯한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튜디오 큐브를 대전에 설립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인 4,960㎡

(1,500평) 스튜디오를 비롯한 중대형 스튜디오, 4면 크로마키가 설치된 특수효과 스튜디

오, 법정·병원 등을 구현한 상설세트 스튜디오 등을 마련하고 있다.14) 

〈표 7〉 스튜디오 큐브 추진 일정15) 

기간 내용  

2010.08. 예비타당성 완료(KDI)

2011.12.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지침서 작성 완료

2013.09. 사업부지 임대차 변경 계약

2013.10.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문화재지표조사 심의 완료

2014.05. 건축허가 취득 및 기본설계 총사업비 조정 완료

2014.08. 실시설계 완료

2015.03.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2015.07. HD드라마타운 건립공사 기공식 개최

2017.05. 완공(구축공정율 100%)

2017.06. 준공(건물 사용승인)

2017.09. 개관(명칭: 스튜디오 큐브)

13)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21쪽. 
14)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15)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2018, 58쪽

⇩ ⇩ ⇩

향후

(TO-BE)

주 기능 공동 창작 / 인큐베이팅
One-Stop 

제작-편집-송출 
대형 / 특수촬영

주 타겟 개인(신규)·중소 제작사 중소 pp 및 제작사
대형 제작사/

영화·광고 제작사 등

중점과제

·개인(1인) 창작자 및    

 중소 제작사 지원

·공동창작 활성화

·비즈니스 지원

·중소pp 이용률 제고

·뉴콘텐츠 제작 거점화

·국제(남북) 방송교류   

 거점

·운영 일원화

·글로벌 콘텐츠 배출

·최상의 촬영환경 제공  

 → 스태프 작업환경   

 개선선도

·지역연계 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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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HD드라마타운 조성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스튜디오 큐브’라는 이름으로 개관

했는데, 현대는 6개의 크고 작은 스튜디오와 병원, 법정, 공항, 교도소 등 고정형 세트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실내 촬영장뿐만 아니라 야외 촬영장과 미술센터도 함께 운영

하고 있다16). 

충남 영상스튜디오의 경우 스튜디오 큐브와 같은 방식의 완결적인 스튜디오보다는 격납

고형으로 조성하여 공기도 단축하고, 투입 비용 또한 줄일 필요가 있다.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후 제작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한 뒤에 그만큼 가격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변형 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남 영상스튜디오의 건립은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하되 충남도와 시․군의 대응 자금 조

성을 통해 그 운영을 충남도와 시․군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 등을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질없을 뿐이고, 계획 수립 후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충남 영상스튜디오의 입지 및 운영 방안

충남 영상스튜디오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영상제작자들의 수요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도 하지만 충남도의 영상 제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감

안하여 천안이나 아산 근처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수도권의 영상 제

작자들에게는 접근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충남 도내의 영상 제작 수요 또한 관련 학과

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천안이나 아산 인근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를 관리 및 운영 주체로서 충남영상위원회를 상정할 때도 천안이나 아산 인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영상스튜디오가 로케이션이나 야외 촬영 등과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는 더욱 더 충남의 15개 시․군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충남 영상스튜디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아람찬(2019)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참고할 필

요가 있다17). 영화제작자들이 스튜디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비

용과 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로 영국

의 파인우드의 성공 요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언어나 역사적으로 미국과 연결된 영국이라는 국가적 특수성과 이에 따른 지리적 

이점인데, 런던에서 불과 20마일 떨어진 버킹햄셔(Buckinghamshire)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 밀집된 영국 영화산업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16) 이아람찬(2019). 10쪽.
17) 이아람찬(2019).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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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촬영뿐만 아니라 포스트프로덕션을 위한 최첨단 시설과 통신망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최근 디지털영화의 등장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화촬영과 제작에 필요한 기술 집약이 이곳에 이루어져 있다. 

셋째, 정부의 세제혜택을 통해 확보된 가격경쟁력으로 다른 유럽 스튜디오에 비해 손색

이 없다. 저렴한 비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때 지대와 투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성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각종 방송, 광고,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미디어 클러스터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이는 천안-아산 지역의 기존 인프라와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1936년도 설립이후 세계 유수의 스튜디오와 경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가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코의 바란도프 스튜디오(Barrandov Studios), 

독일의 우파 스튜디오(UFA Studios), 호주의 폭스 스튜디오(Fox Studios)는 파인우드의 

잠재적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과 힘겨운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며18), 충남 

영상스튜디오가 조성된다면 초기에는 후발 주자로서 힘겨운 경쟁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주변의 여건들을 잘 활용한다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빠르게 제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다채널・다매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프로컨슈머의 등장으로 향후 영상물에 대한 제작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영상 스튜디

오 건립이 필요하다. 충남의 영상산업이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영상 스튜디오 

건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며, 영상 스튜디오 건립은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 경관과 함께 수도권 영상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은 충남영상위원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를 꾀하는 한편으

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유의 업무하고 할 수 

있는 영상물 촬영 유치 및 지원, 제작비 일부 지원, 영상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19). 2019년의 경우 5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장편영화 18편과 드라

마 10편 등 28편의 영상물 촬영 유치를 하였으며, 충남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5

18) 이아람찬, 「파인우드 스튜디오의 글로벌 전략」, 영화진흥위원회, 2008. 
19)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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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에 촬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도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영상 교육 및 영상전

문가 시나리오 멘토링 워크숍을 개최, 영상문화 소식지를 발행과 영상산업 관계자를 대상

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하기도 하였다20).

하지만 로케이션 및 야외 촬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영상산업 관계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곧 야외 촬영과 스튜디오 촬영의 결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는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 영상산업은 영화의 경우 2018년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포함하여 약 200여 편이 

제작되고 있으며21), 방송 프로그램을 더할 경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영상

물이 제작, 유통되고 있다. 영상 관련 대학생들이나 영상 관련 동호회원들의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감안하면 영상 제작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욱이 일정 수

준을 갖춘 영상을 필요로 하는 유튜버의 존재 등을 감안하면 그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향후 영상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전국적으

로 영상물 제작 관련 스튜디오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특히나 수도권의 경우 지대 

등을 포함한 고가의 건립비용 등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이 유리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좋

은 지역이 더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천안이나 아산 인근에 

가변형, 격납고형이 저가 영상스튜디오를 건립하고, 충남 각 시・군의 협조 속에 로케이션 

및 촬영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남의 영상산업을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대효과 

먼저 영상물 제작자들에게 로케이션 및 촬영 서비스 지원,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등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영상물 제작업체 

대부분은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전국을 무대로 필요한 영상물 촬영을 진행하고 있

다. 이런 작업과정을 감안할 때 충남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여

기에 더해 실내 스튜디오를 구비한다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더해진

다. 충남의 영상 관련 산업 기반은 영상 스튜디오 건립을 통해 더욱 완결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음으로 영상물 제작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경우 충남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촬영물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관광이나 도시브랜드 효과를 제고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충남의 천혜적 자연경관을 담아내는 로케이션 북의 제작 및 배포, 팸 투어의 

지속적 실시 등을 통해 충남을 영상제작자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20) 충남도의회 보고 자료 참조.
21) 영화진흥위원회(2019). 201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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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역의 영상 관련 대학생 및 동호인들의 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수요를 해결

할 수 있다. 현재는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영상물 제작의 경우 충남이 

아닌 여타 지역의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영상 스튜디오의 건립은 이

들의 요구를 수용할 조건을 갖추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 수요의 역외 유출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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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지역주의의 연속성과 변화

김  욱(배재대) 

Ⅰ. 서론

충청 지역은 민주화 이후 한국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영호남 지역

주의 대결 구도 하에서 충청 지역 유권자들은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소위 캐스팅 보트

(casting vote)를 행사해 왔던 것이다. 14대 대선에서는 영남 편에 서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당선에, 그리고 15대와 16대 대선에서는 방향을 바꿔 호남 편에 서서 각기 김대

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던 것이다.

2000년대 들면서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 구도가 다소 약화되고 그 대신 세대 및 이념 

갈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충청 지역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다소 약화되

고 있다. 지난 17대, 18대, 19대 대선에서 충청 지역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최근에는 충청지역의 정치적 환경 변화

로 인해 충청 지역주의가 종식되었거나 혹은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

기되고 있다.

비록 충청 지역이 가졌던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선거 결과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바로미터(barometer)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충청 지역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체 선거 결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곧 충청 지역 유권자가 한국 유권자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한국 선거 정치의 주요 갈등인 지역, 세대, 이념 등 모든 측면에서 충청 유권자는 

다른 어떤 지역 유권자에 비해 높은 대표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민주화 이후 충청 지역주의의 연속성과 최근 변화를 살펴보는 데 일차적 목적

이 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의 충청 정치 변화와 그에 따른 충청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2020년 21대 총선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자 한다. 다음 2

절에서는 지역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3절에서는 충청 지역주의의 역사

적 발전과정을 집합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4절에서는 최근의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충청 

유권자의 변화를 살펴본다. 5절에서는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과 충청 지역의 정치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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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6절에서는 2020년 21대 총선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

해 보고자 한다.

Ⅱ. 지역주의 개념의 다양성 및 정의

충청 지역주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지역주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필

요가 있다. 사실 지역주의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시적 차원에서의 현상인 지역감정, 지역정서, 지역주의적 투표를 가리키기도 하고, 보다 

거시적인 현상인 지역갈등, 지역주의 선거연합(정당구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두 가지 의미는 물론 미시적 차원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와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선거구도이다.1)

물론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유권자의 지

역주의적 투표행태의 결과가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주의 선거연합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이다. 정치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

인 현상(즉, 지역주의 선거연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현상의 기초가 미시

적 차원에서의 유권자의 행동(즉, 지역주의적 투표)이라는 점에서,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후자, 즉 지역주의적 투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유권자 수준에서의 지역주의적 투표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면, 지역주의적 투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학자에 따라서, 혹은 연구 목적이나 방

향에 따라서, 지역주의적 투표는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또한 그러한 다양성은 당연하

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할 때, 한국적 상황에서 지역주의적 투표

(regional voting)는 “유권자가 투표 선택을 할 때, 후보자의 출신 지역, 후보자가 속한 

정당 지도자의 출신 지역, 혹은 가장 포괄적으로는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상징하는 지역

이 어디인가를 고려하여 투표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세 가지 지역 관련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후보자의 출신 지역”은 지역주의적 투표의 가장 오래된 기준으로서, 주로 대통령 선거에

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더 많

은 표를 얻는 현상은 1963년 선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후 1967년, 1971년 선거에

서도 어느 정도 지속된다. 이 당시의 지역주의적 투표는 주로 영호남 지역에 국한되었으

며 그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단순한 애향심의 발현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기

준이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실시된 

1) 지역주의 개념의 다양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욱(2003)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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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대통령 선거부터였다.

둘째, “후보자가 속한 정당 지도자의 출신지역”이라는 기준은 후보들의 출신 지역이 모

두 같을 확률이 높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

준이 처음 대두된 것은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 다수제 하에서 치러진 1988년 제13대 국회

의원 선거였으며, 그 이후로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꾸준히 유권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이처럼 지역주의적 투표의 기준이 후보자의 출신지역에서 정당지도자의 출

신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커다란 정치적 의의를 갖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의적 

투표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의 차원을 넘어서 그가 이끌고 있는 정당 전체에 대한 지

지 차원으로 확대 발전된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1980년대 후반을 지역주의 선거연합이 

형성된 시기로 보는 것도 그 이유이다.

셋째,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기준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기준이

면서도 동시에 가장 포괄적인 기준이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영남 지역의 경

우 후보나 정당지도자의 출신 지역과는 상관없이 영남 지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한

나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2000년 총선과 2001년 지방선거, 

그리고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지역주의적 투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포괄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의 기준이 정치인의 출신지역과는 상관없이 특정정당이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포괄적

인 기준으로 발전된 것은, 한국 선거에 있어서 지역주의 선거연합이 상당히 공고화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적 투표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역주의적 투표

라는 현상이 시대에 따라, 선거유형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별로 지역주의적 투표의 기준이 후보자의 출신지역에서 후보자가 속

한 정당지도자의 출신지역,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상징하는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

어 온 것은 물론, 선거 유형(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사

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도 지역주의가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은 당

연한데, 다음 장에서 충청 지역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충청 지역

주의의 특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Ⅲ. 충청 지역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

충청 지역주의가 정치적으로 처음 표출된 것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이

며, 그 후 30여년을 걸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민주화 이후부터 

- 93 -



2000년대 중반까지 충청 지역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

페이지 역대선거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http://www.nec.go.kr/sinfo)

1. 충청 지역주의의 탄생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는 충청 지역을 대표하여 출

마하였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각기 경북, 경남, 호남 지역을 대표하며 출마한 

상태에서, 김종필 후보가 충청의 대표주자로 나섰던 것이다. 영호남에 비해 지역색이 약하

고, 인구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충청 지역이었지만, 타 지역에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일종

의 반작용으로 나름대로의 지역주의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표1>은 당시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의 충청 지역내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단 김종

필 후보가 타 지역에 비해 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남(대전 포함)에서는 김종필 후보가 무려 45.0%의 득표율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국 득표율(8.1%)의 5배도 넘는 놀라운 수치였다. 한편 충북에서의 김종필 지지율은 

13.5%로 전국적 지지율에 비해 약 5.4%포인트 정도 높았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충남과 충북의 커다란 차이이다. 충남에서는 김종필 후보의 우세가 

뚜렷한 반면, 충북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충북지역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후보는 

오히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 후보의 충북 지역내 득표율은 

46.9%였는데, 이는 전국 득표율 36.6%에 비해 10.3%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이렇게 보

면, 초창기 충청 지역주의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충남 지역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충청 지역주의는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는다. 김종필이 

이끄는 공화당은 충청 지역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다. <표2>에 따르면, 공화당의 전국 득

표율이 15.6%임에 반해 충남지역에서의 득표율은 46.5%, 그리고 충북지역에서의 득표율

은 33.3%에 달했다. 전국 득표율에 비해 충남에서는 약 31%포인트, 충북에서는 약 18%

포인트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이다.

여기서 두드러진 현상은 제13대 대선에서 주로 충남 지역에 집중되었던 충청 지역주의

가 충북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제13대 대선에서 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충북 지역에서 13.5%의 득표율을 기록한 데 반해, 제13대 총선에서 충북 지역내 공화당

의 득표율은 무려 33.3%에 달했다. 물론 이 수치는 민정당의 득표율(43.7%)에는 못 미치

는 것이었지만, 민주당과 평민당의 득표율을 크게 앞서는 것이었다.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김종필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 1990년 1월 소위 ‘3당합당’

으로 김종필이 이끄는 공화당이 민자당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충청 유

권자들은 김종필이 속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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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 따르면 분명히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김영삼 후보는 비록 대전, 충남, 충북 세 

지역 모두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동시에 전국 득표율에 못 미치는 득

표율을 기록하였다. 실제로 세 지역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인 후보는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로서, 대전에서 7.0%포인트, 충남에서 8.9%포인트, 그리고 충북에서 7.6%포

인트 정도의 추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결국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종필 후보에 의해 출현했던 충청 지역주의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자리를 잡지만, 제14대 대통령 선거로까지 강하게 연결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는 영남과 호남 지역주의와 비교할 때 충

청 지역주의는 기반이 취약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 지역주의

는 탄생할 때부터 영남과 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또 한 가

지 시사점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

는 사실이다. 이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자민련이라는 지역정당을 유지한 채 김대중 후

보와 연합했을 때의 결과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1> 제13대 대통령선거(1987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후보 득표율

민정당

노태우

민주당

김영삼

평민당

김대중

공화당

김종필
기타 후보 계

전국
8,282,738

(36.6%)

6,337,581

(28.0%)

6,113,375

(27.0%)

1,823,067

(8.1%)

46,650

(0.2%)

22,603,411

(100%)

충남

(대전 포함)

402,491

(26.2%)

246,527

(16.1%)

190,772

(12.4%)

691,214

(45.0%)

3,902

(0.3%)

1,534,906

(100%)

충북
355,222

(46.9%)

213,851

(28.2%)

83,132

(11.0%)

102,456

(13.5%)

2,796

(0.4%)

757,457

(100%)

<표2>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정당 득표율 

민정당 민주당 평민당 공화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계

전국
6,670,494

(34.0%)

4,680,175

(23.8%)

3,783,279

(19.3%)

3,062,506

(15.6%)

1,445,586

(7.4%)

19,642,040

(100%)

충남

(대전 포함)

423,619

(30.2%)

210,784

(15.0%)

53,873

(3.8%)

652,613

(46.5%)

63,930

(4.5%)

1,404,819

(100%)

충북
306,551

(43.7%)

112,131

(16.0%)

9,724

(1.4%)

233,609

(33.3%)

40,198

(5.7%)

702,2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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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제14대 대통령선거(1992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후보 득표율

민자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
기타 후보 계

전국
9,977,332

(42.0%)

8,041,284

(33.8%)

3,880,067

(16.3%)

1,516,047

(6.4%)

360,679

(1.5%)

23,775,409

(100%)

대전
202,137

(35.2%)

165,067

(28.7%)

133,646

(23.3%)

64,526

(11.2%)

9,027

(1.6%)

574,403

(100%)

충남
351,789

(37.0%)

271,921

(28.6%)

240,400

(25.2%)

64,117

(6.7%)

24,227

(2.5%)

952,454

(100%)

충북
281,678

(38.3%)

191,743

(26.0%)

175,767

(23.9%)

68,900

(9.4%)

18,083

(2.5%)

736,171

(100%)

2. 충청 지역주의의 전성기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춤했던 충청 지역주의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화려

하게 부활한다. 김영삼에게 버림받은 김종필은 1995년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

연합(자민련)을 창당하였으며, 자민련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성공을 거

두었다.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자민련의 전국적 득표율은 16.2%에 머물렀지만, 대전, 

충남, 충북 세 지역에서는 49.8%, 51.2%, 그리고 39.4%의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

전과 충남에서 약 50%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충북에서도 신한국당을 제치고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바야흐로, 충청 지역주의의 전성기가 도래한 것이다. 

충청 지역주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어진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련의 김종

필 후보는 출마하지 않았다. 대신 소위 ‘DJP연합’을 통해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

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또 다른 충청 출신 (충남 논산) 이인제 후보가 국민신당 후보

로 출마하였다. 충청 지역을 대표하던 김종필과 그가 이끄는 자민련이 김대중 지지를 선

언한 상태에서 또 다른 충청 출신 후보가 출마하였던 것이다. 과연 충청 유권자들은 어떻

게 반응하였을까?

<표5>에 따르면, DJP 연합은 전반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후보는 대전과 

충남에서 전국 득표율(40.3%)에 비해 각각 4.7%포인트, 8%포인트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비록 충북 지역에서는 전국 득표율에 2.9%포인트 못 미치는 

득표율(37.4%)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으로 김대중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우세를 보인 것은 

틀림없다. 특히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가 충청 지역에서 20%대의 득표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커다란 성공이었다.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의 선전이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이인제 후보 또한 대전, 충남, 충북 세 지역 모두에서 전국 득표율(19.2%)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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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김종필과 자민련에 대한 충청 유권자의 충성

심이 새로운 이 지역 출신 정치지도자의 등장으로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으

며, 실제로 제15대 대선을 기점으로 충청 지역에서 김종필과 자민련의 세력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5대 대선에서 충청 지역주의는 나름대로의 위력을 과시하였으

며, 이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이회창 후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충청 지역주의가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선거에서 충청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단초를 제공한다.

<표4> 제15대 국회의원선거(1996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정당 득표율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
기타 정당 및 

무소속
계

전국
6,783,730

(34.5%)

4,971,961

(25.3%)

2,207,695

(11.2%)

3,178,474

(16.2%)

2,511,213

(12.8%)

19,653,073

(100%)

대전
111,432

(21.4%)

59,407

(11.4%)

65,695

(12.6%)

258,642

(49.8%)

24,408

(4.7%)

519,584

(100%)

충남
246,410

(28.9%)

52,343

(6.1%)

67,649

(7.9%)

436,676

(51.2%)

49,829

(5.8%)

852,907

(100%)

충북
206,855

(31.5%)

58,411

(8.9%)

58,252

(8.9%)

258,197

(39.4%)

74,238

(11.3%)

655,953

(100%)

<표5> 제15대 대통령선거(1997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후보 득표율

한나라당

이회창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국민승리21

권영길
기타 후보 계

전국
9,935,718

(38.7%)

10,326,275

(40.3%)

4,925,591

(19.2%)

306,026

(1.2%)

148,828

(0.6%)

25,642,438

(100%)

대전
199,266

(29.2%)

307,493

(45.0%)

164,374

(24.1%)

8,444

(1.2%)

3,316

(0.5%)

682,893

(100%)

충남
235,457

(23.5%)

483,093

(48.3%)

261,802

(26.1%)

9,604

(1.0%)

11,242

(1.1%)

1,001,198

(100%)

충북
243,210

(30.8%)

295,666

(37.4%)

232,254

(29.4%)

10,232

(1.3%)

8,454

(1.1%)

789,816

(100%)

3. 충청 지역주의의 약화와 변화

제15대 대선에서 나타났던 충청 지역주의의 분열 조짐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련의 퇴조 현상으로 발전한다. 이인제가 이끄는 민주당이 충청 지역에서 약진하면서, 

- 97 -



김종필이 이끄는 자민련의 충청 지역에서의 우위가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표6>에 따르

면, 자민련은 전국 득표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대전, 충남, 충북 세 지역 

모두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의 득표율 감소를 경험하였다. 물

론 전국 득표율에 비해 충청 지역에서 자민련의 득표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지역내 맹주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자민련은 후보를 내지 않았으며, 김종필은 그 어떤 후보와의 연

합도 하지 않았다. 또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던 충청 출신 이인제 후보가 경선

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제16대 대선에서 충청 지역주의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어도 지역 출신 정치지도자와의 유대감에 기반한 전통적 의미

의 지역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라는 

정책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충청지역 유권자의 높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표7>

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는 대전, 충남, 충북 세 지역 모두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

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노무현 후보의 전국 득표율 48.9%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충청 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가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충청 지역주의가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과거

의 전통적인 지역주의가 정치지도자의 출신지역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충청지역에

서 새로 나타난 지역주의적 투표는 정책 공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다시 말하면, 출신 지역과는 상관없이 충청 지역에 가장 커다

란 이익을 가져다 줄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는 실리적이고 공리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

다.(김욱 2004)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충청 지역주의는 여전히 강세를 보

였다. <표8>에 따르면, 자민련의 득표율은 더욱 떨어진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주도 하

에 민주당으로부터 분리한 열린우리당은 충청 지역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충남을 

제외한 대전과 충북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은 전국적 득표율(42%)을 상회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세 지역 모두에서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충청 지역내 열린우리당의 부상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가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무

현 대통령 탄핵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충청 지역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징적인 이슈

의 기저에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이슈가 깔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물론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주의적 투표도 결국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러

한 측면에서 지역주의적 투표도 합리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조기숙 2000) 그러나 전통적인 지역

주의적 투표가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은 막연하고 애매모호한 것임에 비해, 충청지역에서 새롭게 나타난 지

역주의적 투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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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정당 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기타 정당 및 

무소속
계

전국
7,365,359

(39.0%)

6,780,625

(35.9%)

1,859,331

(9.8%)

695,423

(3.7%)

2,204,002

(11.7%)

18,904,740

(100%)

대전
115,186

(23.3%)

140,745

(28.4%)

169,683

(34.3%)

4,607

(0.9%)

64,530

(13.0%)

494,751

(100%)

충남
141,684

(17.4%)

244,128

(30.0%)

319,066

(39.2%)

9,279

(1.1%)

99,913

(12.3%)

814,070

(100%)

충북
193,089

(30.6%)

197,459

(31.3%)

185,920

(29.5%)

4,143

(0.7%)

49,753

(7.9%)

630,364

(100%)

<표7>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후보 득표율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하나로연합

이한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기타 후보 계

전국
11,443,297

(46.6%)

12,014,277

(48.9%)

74,027

(0.3%)

957,148

(3.9%)

73,167

(0.3%)

24,561,916

(100%)

대전
266,760

(39.8%)

369,046

(55.1%)

2,157

(0.3%)

29,728

(4.4%)

2,155

(0.3%)

669,846

(100%)

충남
375,110

(41.2%)

474,531

(52.2%)

4,973

(0.5%)

49,579

(5.5%)

5,625

(0.6%)

909,818

(100%)

충북
311,044

(42.9%)

365,623

(50.4%)

3,205

(0.4%)

41,731

(5.8%)

3,559

(0.5%)

725,162

(100%)

<표8>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에서 충청 지역내 주요 정당 득표율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기타 정당 계

전국
8,083,609

(37.9%)

1,698,368

(8.0%)

8,957,665

(42.0%)

569,083

(2.7%)

2,022,045

(9.5%)

21,330,770

(100%)

대전
133,838

(22.4%)

19,423

(3.2%)

273,807

(45.8%)

132,148

(22.1%)

39,142

(6.5%)

598,358

(100%)

충남
123,054

(15.8%)

28,447

(3.6%)

303,201

(38.8%)

263,191

(33.7%)

62,624

(8.0%)

780,517

(100%)

충북
203,776

(32.6%)

6,520

(1.0%)

315,698

(50.5%)

57,747

(9.2%)

42,020

(6.7%)

625,761

(100%)

주) 제16대까지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가지고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것임에 비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새로 신설된 정당투표를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직접적인 비교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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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 지역주의의 퇴조 및 종식(?)

2000년 중반 이후 충청 지역주의는 적어도 계속 약화되었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민련의 뒤를 이어, 국민중심당과 자유선진당이 지역정당

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민중심당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으며, 자유선진당의 경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

거에서는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

거에서는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주요 정당별 

득표율 추이를 보면 (<표9> 참조), 새누리당(구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구 통합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증가한 반면, 자유선진당의 득표율은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

년 선거에서의 실패는 자유선진당의 급격한 몰락을 가져왔고, 결국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과 공식적으로는 합당하였지만 실제로는 흡수 통합되고 말았다.

지역정당이 사라진 이후 충청 지역주의는 표면상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에 기

반을 둔 정당으로의 표 쏠림 현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집합 수준에서 지역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보다 미시적 수준 (즉 

유권자 수준)에서의 지역주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충청의 지역주의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충청 지역의 유권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지역을 고려하여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

을 지지한다면, 이는 분명 지역주의 투표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당이 고려해야만 지역주의

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최근의 선거에서 충청 유권자의 투표 행태

를 분석해 보면 여전히 지역주의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과거

와 같이 지역정당을 지지하는 형태를 띠는 대신에, 상황에 따라서 지역의 이익을 위해 특

정 정당에게 투표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즉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적 측면과 가변성을 보이면서 다른 형태의 지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표9> 2008-2012년 사이 주요 정당의 정당 득표율 변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회

2012년

19대 총선

2008년에서 

2012년 변화

2010년에서 

2012년 변화

대전 24.8% 24.8% 34.3% +9.5%포인트 +9.5%포인트

충남 27.1% 23.8% 36.6% +9.5%포인트 +12.8%포인트

충북 34.0% 34.0% 43.8% +10.2%포인트 +10.2%포인트

3) 물론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충청 유권자의 특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볼 것인지는 

논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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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구 통합민주당)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회

2012년

19대 총선

2008년에서 

2012년 변화

2010년에서 

2012년 변화

대전 18.6% 29.8% 33.7% +15.1%포인트 +3.9%포인트

충남 13.5% 28.2% 30.4% +16.9%포인트 +2.2%포인트

충북 23.9% 45.3% 36.0% +12.1%포인트 -9.3%포인트

자유선진당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광역의회

2012년

19대 총선

2008년에서 

2012년 변화

2010년에서 

2012년 변화

대전 34.3% 37.0% 17.9% -16.4%포인트 -19.1%포인트

충남 37.8% 38.0% 20.4% -17.4%포인트 -17.6%포인트

충북 13.7% 7.9% 5.3% -8.4%포인트 -2.6%포인트

Ⅳ.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과 최근 변화

1.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 영호남 지역주의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의 지역주의와 비교해 볼 때, 충청 지역주의가 가지는 특성은 다음의 서로 

연관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청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역주의에 비해 그 강

도가 약하다. 충청 지역은 타지방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영호남에 비해 본

래 지역색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충청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작

용으로서 탄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충청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역주의와 달리 패권지향적이지 않으며, 상당히 전략적

인 성격을 갖고 있다.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 후보가 출마한 이후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강력한 주자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다. 영호남에 

비해 인구도 적은 편이고 지역주의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스스로 대권을 장

악하기보다는 특정 세력과의 연합을 통한 일종의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의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제14대 대선에서는 3당합당을 통해 김영삼의 당선에 간접적으로 기여

했으며, 제15대 대선에서는 DJP연합을 통해 김대중의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제16대 대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주효하면서 노무현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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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충청 지역주의의 전략적 특성은 그 연합 상대와 연합 형태의 다양성에서도 나타

나고 있다. 충청 지역주의는 때로는 영남 세력과 (제14대 대선), 때로는 호남 세력과 (제

15대, 제16대 대선) 연합했다. 그 연합 형태에 있어서도 때로는 합당을 통해 (3당합당), 

때로는 정당간 연합을 통해 (DJP 연합) 연합했다. 그리고 제16대 대선에서는 이인제라는 

충청 출신 정치인을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의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양 지역간 연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이는 결국 노무현 후보에 의한 구체적 정책 공

약을 통한 연합(행정수도 이전)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충청 지역주의는 이념성이 약하고 실리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영남과 호

남의 지역주의 대결이 각기 보수와 진보의 색채를 띠면서 이념 갈등과 중첩되고 있음에 

반해, 충청 지역주의는 분명한 이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앞

에서 언급한 충청 지역주의의 두 가지 특성(강도가 낮고, 패권지향적이지 않다는 점)과 깊

은 연관이 있다. 대권을 두고 경쟁하는 영호남 지역주의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치적 성

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충청 지역주의는 무색무취의 유연성을 강조해야

만 했던 것이다. 또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냄으로써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화합과 실리를 

중시하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충청 지역민의 문화적 특성도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

다. 

이념 대신에 충청 지역주의는 구체적 정책을 통한 실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충청 

지역민 사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다. 따라서 정치 

이념을 떠나서 충청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와도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구체적 실리 때문에 노무현 세

력을 지지했던 충청 유권자들이지만, 이 공약의 효과가 거의 끝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4월의 대전 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국민중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상당히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러한 가변성은 충청 지역민의 실리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충청 지역주의는 영호남 지역주의에 비해 공고화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

터 영호남 지역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으며 표의 수나 결속력의 측면에서도 상대

적으로 열세에 위치한 충청 지역주의는 주도적으로 대권을 차지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충청 지역주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며 유연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또한 영호남 지역주의에 비해 이념성이 약하고 대신 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영호남 지역주의가 각기 보수 및 진보 이념과 중첩되면서 한국 정치의 커다란 균

열 축을 구성했다면, 충청 지역주의는 그러한 공고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변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청 지역주의의 특성은 부분적으로 충청 지역의 정

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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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 지역주의의 최근 성격 변화

충청 지역 정치의 최근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충청 지역주의의 성격에도 일정 부분 변

화를 가져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충청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던 실

리적 속성이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충청 

유권자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지역의 이해가 걸린 이슈(예를 들면, 세종시 건

설, 과학비지니스벨트 등)가 사라졌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다면, 충청 

지역주의의 실리적 속성은 언제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변화는 충청 지역주의의 응집력 혹은 표 쏠림 현상이 과거에 비해

서 감소했다는 것이다. 과거 선거에서는 지역의 이해가 걸린 대형 이슈가 있을 때는, 이러

한 이슈를 중심으로 충청 유권자의 표가 특정 정당에게 쏠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다. 

그리고 이는 현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형 지역 이슈가 

부재하고 지역의 이익을 내세우던 자유선진당이 몰락하면서, 충청 유권자의 응집력은 감소

하고,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간의 팽팽한 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청 지역주의의 또 다른 주요 특성인 유연성과 가변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충청 지역 유권자는 타 지역 유권자에 비해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선거 때마다 유동적인 투표 행태를 보여 왔는데, (김욱 

2007) 이러한 성격은 최근의 선거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

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충청 유권자의 유연성과 유동성은 한 선거 내에서의 분할투표를 통한 균형 잡기

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도 자주 나타났으며,4)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서도 또 다시 드러났다. (김욱·유병선 2015; 김욱·유재일·유병선 2015) 즉 광역단체장 선

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했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오히

려 새누리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근 충청 지역 정치의 변화는 충청 지역주의의 성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이 최근에 나타나지 않고 있

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청 지역주의의 퇴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충청 유권자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단지 외부적 환

경의 변화(대형 지역 이슈의 부재)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충

청 지역주의의 또 다른 특성인 유연성과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 지역주

의가 퇴조했다거나 혹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4) 충청 유권자의 합리성과 유연성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충청 지역 결

과 분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김욱(2012)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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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21대 총선 전망과 충청 지역의 대표성

결론을 대신하여, 대전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결과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물

론 아직 선거제도 개혁 여부도 불확실하고,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고 공천 과정도 시작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전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

거 결과를 예측하기 보다는, 최근 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대전충청 지역 정치의 

특성과 변화에 근거하여 선거를 대략적으로 전망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의 두 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과 2018년 제7대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청 지역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의 변화와 시사점이 발견된다.5) 첫째, 과거에는 대전/충

남 vs 충북으로 지역 내 투표 행태가 갈라졌는데, 최근 선거에서는 대전/세종 vs 충남/충

북으로 균열선이 바뀌어졌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투표행태의 특징이었던 ‘여촌야도’ 

현상이 어느 정도 재현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전국적 지지율과 대전충청 지역 평균 지지율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전국과 

대전충청 지역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대전과 세종에서는 전국에 비해 새누리당이 다소 

약세이며, 충남과 충북에서는 전국에 비해 새누리당이 다소 강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전충청 지역 전체를 합하면 전국적 득표율과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는 대전충청 지역 

유권자가 전국 유권자에 대해서 상당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08년과 2018년 사이의 정당 지지율 변화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 동안 변화가 있었지만 그 폭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

지율은 2008년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상당히 높았지만, 2012년 총선과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대전충청 지역에서 두 정당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

다.

넷째,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에 비해 안정적이다. 자유한

국당의 지지율은 최순실게이트, 2017년 대선과 정당구도 변화를 거치면서도 크게 떨어지

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에 비

해 안정도가 떨어진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5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당 몰락의 반사이익일 뿐, 정치 상황이 변화면 언제든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내년의 21대 총선에서는 (적어

도 대전충청 지역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 간에 근접한 경쟁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결과만 두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점

5) 최근 선거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욱(2019)을 참고하라.

- 104 -



칠 수 있지만, 당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탄생 1년 만에 실시되어 허니문 효과가 있었

다는 점, 그리고 당시 여당을 지지했던 과거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가변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제21대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정당간 승패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 변수에 달렸다. 선거제도의 개편 여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의 급속한 하락 가능성, 야당 간의 공조 체제 구축 가능성, 선

거구 획정, 주요 정당의 공천 방식과 전략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만약 현행 소선거구 단

순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이 제도의 특성상 비록 각 지역구에

서는 근접한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의석 수에서는 특정 정당이 대전충청 지역

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구체적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한 가지 거의 확실한 것은 대전충청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선거 결과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과거 

선거 결과에서도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며, 내년의 21대 총선에서도 다시 확인될 가능성

이 높다. 이는 곧 대전충청 지역 유권자가 그 어떤 지역 유권자보다 한국 유권자 전체를 

가장 잘 대표함을 의미한다.

전체 유권자의 10%, 그리고 전체 의석 수의 10%만을 차지하고 있는 대전충청 지역이 

이러한 전국적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 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자주 논의되었던 것은 영호남의 패권적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역색이 약하고 실리적인 성격을 가진 대전충청 유권

자가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역주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대전충청보다 그 비중이 훨씬 더 큰 수도권 유권자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유권자 비중이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 유권자가 수도권 유권자보다 더 대

표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양 지역 유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다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전충청 지역 유권자는 수도권 유권자에 비해 이념성향이 두드러지지 않

으며, 그로 인한 유동성은 시대의 흐름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반해 수

도권,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의 투표성향은 내부 지역에(강남 대 강북) 따라 거의 고정되

어 있는데, 이는 이념성향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둘째, 유권자 구성의 측면에서 대전충청 유권자는 수도권 유권자에 비해 대표성을 가진

다. 수도권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대전충청 지역은 그 안에 대

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박근혜 정부 이후 재현되고 있는 여촌야도(문재인 정부에서는 여

도야촌) 현상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대전충청 유권자는 수도권 유권자와 달리 지역주의적 성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비록 그것이 영호남처럼 강하지도 않으며 패권지향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달리, 조건이 만족될 경우에는(예를 들어, 세종시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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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전충청 지역은 현재 한국 정치의 중요한 두 균열 축인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양자 모두의 측면에서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강도 측면에

서는 강력한 지역주의를 가진 영호남과 지역주의가 약한 수도권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념성향 측면에서도 이념에 근거한 투표성향이 강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약한 

영호남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수도권과 

달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을 골고루 포함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전충청 지역의 

대표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대전충청 유권자가 다른 어떤 

지역 유권자보다 합리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은 시대의 흐름

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한국 정치 및 선거 결과의 변화를 주

도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대전충청 지역은 단순히 전국적 선거결과의 바로미터일 뿐

만 아니라, 대전충청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읽으면 한국 정치의 향후 변화 방향을 짐

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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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정한범(국방대) 

Ⅰ. 서문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에 관한 의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통해 기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그 방법과 모습에는 관련국 간 많은 차이가 존재하나, 대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서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음을 천명함.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18)

Peace Keeping을 넘어 Peace Making을 하겠다는 의지로,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 

잘 드러남. (제3조 :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북한 역시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현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전환하기 위

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

니다.”)와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고 있음.

미국 역시도 기존 북핵 선포기 후, 결과로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선회하여 비핵화의 단계로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

표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제1차와 2차 북미정상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은 아직 도출되지 않음.

한국과 미국의 조야에서는 평화체제라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달성하기 

위해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의 억제력으로 유지되고 있던 현재의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를 벗어나는 위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119 -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한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

회가 될 것임. 본고에서는 평화체제의 성격과 사례, 각 국의 입장 등을 살펴 봄으로

써 한반도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함.

Ⅱ. 평화체제 

1. 평화체제의 성격

평화체제는 협의(狹義)로써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체제(peace 

regime)가 명시된 조약이나 문건에서부터 광의(廣義)로써 정전체제하에서의 대결과 

갈등, 충돌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결시키고자 하는, 평화안보 질서구축의 노력들을 

포함하는 개념 = 전쟁종식과 질서창출의 두 요소로 구성1)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체제는 냉전과 현재의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경쟁으로 

그 성격을 이어가고 있었음. = 지역질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2)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의 의미

-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전쟁상태를 종식시킴으로써 법적·제도

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

2. 평화체제의 사례 

1) 헬싱키 프로세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5개 유럽국가들이 1975년 8월 1일, 유럽안보협력회의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의 기본문서인 

헬싱키 최종협약(Helsinki Final Act)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된 범유럽 다자안보 협력 

과정을 의미

1980년대 말에 유럽에서 냉전구조를 극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홍규덕, ‘정전협정 60주년의 의미와 평화체제 구축논의의 전제조건’ “전략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3, 

p.172. 
2) 김연철,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2013,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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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회의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유럽 56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

는 범 유럽 안보레짐이다.

- 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하고 있고 협력안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통제, 예방

외교, 신뢰구축조치, 인권, 선거감찰, 경제 및 환경안보 등의 다양한 안보문제를 다루

고 있다.

- 현재 역내의 조기경보, 갈등방지, 위기관리, 분쟁이후의 평화구축을 위한 주요 안보기

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

어져 왔음. 

- 미국은 2004년 북한 인권법을 채택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

급한 바가 있다,1)

- 한국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헬싱키 프로세스와 유사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프

로세스를 ‘제주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바가 있다.

-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2007년 2.13합의문을 채택하면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에 관

한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a Northeast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의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2) 비핵지대

한반도 평화체제, 나아가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와 구상이 활발해 지면서, 특

히 현재의 북핵문제와 결부되어있는 평화체제논의를 다자안보협력 차원에서 동북아

시아 비핵지대논의로도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현재까지 인간거주지역 내에 5개의 비핵지대조약이 체결, 발효되어서, 총 116개국, 

전 세계 인구의 33%가 비핵지대 내에 속해 있다. 

- 지역으로 보면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는 한반도 및 주변구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 배치를 제한

하거나 비핵무기국가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는 물

론 일본마저 핵무장을 포기토록 하여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방안으로

서 유효하다.

3. 한반도 평화체제 : 남북의 입장

한국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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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단계에서의 평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결부시키면서, 화해ㆍ협력적인 남북

관계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우호적인 북미관계가 선순환 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는 입장. 

그 추진전략으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

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의 추진을 제시

- △북한의 비핵화 이행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 증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일

관된 추진 △직접 관련 당사국 사이에 긴밀한 협의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평화체제 구축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단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

진한다. 둘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 

상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한미 공조하에 북미관계 정상화도 지원해 나간다. 셋째,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논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히고 있음.

과거 한국정부에서는 김대중정부는 냉전의 해체, 노무현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평화체제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전자는 민족

주의적, 후자는 국제주의적 방법을 띠었다. 

이후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일괄타결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였3)고 그 

인식은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1962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남북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

작,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합의, 1990년 4자회담, 6.15 공동선언 등에서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과거가 있음.

3) 서보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도적 측면’ “한국국제정치학회-통일연구원 주최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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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베이징 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구상이 명문화되고 동북

아시아 안보협력체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북핵문제의 고도화로 당시 

성사되지 못함,

북한은 시기별로 1. 남북 동등성 원칙의 추구(1954~1960) 2.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1962~1974) 3.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1974~1984) 4. 남북 불가침공동 선

언 및 북미 평화협정 동시체결 주장(1984~1991) 5. 포괄적 평화보장체계(1991~현

재)4)에 입각한 주장을 펼치고 있음.

북한은 지속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이 미국의 대미 

적대시 정책의 폐기이자 비핵화의 선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원칙과 자주 충돌하고 있었음.

Ⅲ. 최근 각 국의 입장

1. 미국

북한의 위와 같은 논리 전개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 정책을 해소하

는 불가침 조약 내지는 평화 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킴.

2004년 2월 26일 6자회담에서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정전 협정의 폐기를 포함하

여 북한과 관계 개선에 관한 제반 조치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북한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지만 비핵화가 없이는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나,

-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2018년 8월 14일 정례브리핑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나라들이 평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평화 체제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주요 관심사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는 미국이 

많은 국가들에 매우 명확히 해온 부분"

4) 전재성, ‘한반도평화체제 : 남북한의 구상과 정책 비교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1호, 극동문제연구

소, 2006, pp.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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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1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촉발

- 당시 북미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선언’ 문제가 협상 카드로 오를 

것이란 기대를 높아졌었음. 

2. 중국

중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역내안보에 기여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자신

들이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로 평화협정의 당사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북이 주

가 되고 중, 미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2+2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또한 주한미군 문

제에 있어서는 한-미의 문제라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가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하며,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반

도로부터 미국의 핵무기 및 영향의 철수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북핵폐기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을 위해 임시적인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

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중국 외교부 2018년 5월 2일 정례 브리핑)

- 화춘잉 대변인,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영

구적인 평화체제로 임시적인 정전체제를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이 대화와 협상

을 통해 목표를 향해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마

땅한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하겠다"고 발언

- 또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

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것“

장투오셩 중국 국제전략연구기금회 학술주임 “북ㆍ미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

과 대략적인 일정표·로드맵을 합의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

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며 “남ㆍ북ㆍ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고, 남ㆍ북ㆍ미ㆍ중 4자

가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마지막으로 6자 대화 혹은 지역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

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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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2018년 5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및 오찬에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언급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

역 안전 보장이라는 내용이 담겨야 하며,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

-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정은 당사국 간 진행하되,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줘야 한다."고 발언

- 해당 정상회담 후 3국 정상,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한중일 협력" 발표

4. 러시아

러시아 외무차관 "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 않을 것" (2018년 4월 28일)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옛 소련은 한국전 참전국이 아니라 한반도 평

화협정 체결에 참여하지도 참여하려 노력하지도 않을 것”

- "과거의 충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열적이고 인내심 있는 작업, 즉 당

사국들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체의 견고한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서 우리의 역할을 본다" 면서 "이 목표의 달성 수단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시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 틀이며 대안은 없다"고 발언 = 동

북아안보체제 위한 6자회담 참여 의지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긴장완화 3단계 로드맵 (2017년 5월)

- 1단계: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

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한다.

- 2단계: 남·북과 북·미, 북·일 간 평화공존 및 군사력 불사용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

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

외하는 데 합의한다.

- 3단계: 동북아 지역의 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다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 (2017년 7월)

- 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함.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 및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협상 개시→무력불사

용, 불침략, 평화 공존을 포함한 총체적 원칙 확정→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일

괄 타결] 

- 일괄 타결 속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관련국(북·

미)의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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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중국의 ‘쌍중단’ 및 ‘쌍궤병행론’에 러시아의 단계적 구상을 보태어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양 국의 확고한 입장임.

Ⅳ.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전인 2월 25일 ‘신한반도체제 선언’

을 발표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경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평화협력공동체, 경제협력공동체, 이

를 바탕으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됨

지속 가능한 남북경제교류와 국제사회와 연계한 경제협력공동체 방안 연구가 필요하

며, 여기에 신한반도체제 구상이 연계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행하는 실천적 과제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에서 강조하고 있음

- 판문점선언 제1조 4항에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 활성화”, 

6항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등 남북교류협력에 관련 의제가 합

의되었다. 

- 신한반도 체제는 과거 안보중심(냉전질서)에서 평화프레임(평화질서)으로 전환을 주도

하는 것으로, 우리 주도의 분단체제 극복을 통해 동북아평화협력 공동체를 완성하여 

신한반도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반도체제 목표는 비핵·평화체제, 동북아 신안보질서,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관계, 

평화경제 구축에 있음

- 신한반도체제의 시작점은 비핵·평화체제 구축이며, 이를 위해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관

계 해소는 평화협력의 한반도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일 것이다. 

- 또한 신한반도체제 구축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북아 안보협력 체제 구축의 예로 아세안안보포럼(ARF)을 들 수 있으며, 한반도 완전

한 비핵화를 위한 역내 비핵안보레짐(Nonnuclear Security Regime) 주도하는 것

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경제’의 추동을 통한 경제영역의 역동성이 강조되고 있음

- 평화경제란 상호 경제적 번영의 공동 이익을 가지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해양

권, 유라시아 대륙권이 하나의 경제적 통로로 연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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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반도체제에서 평화경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인 한반도 

분단체제가 해소된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해양권과 유라시아로 대륙권이 경

제적 통로가 하나로 연결되며 육상·물류체계가 구성되고 한반도와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평화협력공동체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

- 비정치적 분야에서 시작하여 정치적 분야로 확대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 남북 합의의 제도화 남북연락사무소, 남북군사공동위 설치 등은 제도적 특징을 가지

고 있어 신기능주의적 입장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 한반도 종단철도를 통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고, 에너지·경제공동체

로 발전, 나아가 미국을 포함하는 다자평화안보공동체로 확대 발전되어 가는 논리적 

구조이다.  

- 먼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의 평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가 국제적 차원으

로 확산되어 가는 것인데,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과 번영의 축으로 ’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의 결합이다. 

<그림 1> 신한반도체제 추진 구도]  

출처: 조한범, 『신한반도체제의 개념과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온라인 시리즈(CO 19-06, 2019.3.13.) p. 7.

V. 전망과 과제

평화를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평화를 만드는 것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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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함.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 반도의 

한국과 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부재하는 일본,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5) 으로 표현할 수 있음.

한국정부는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중장기 지역 비전으로 삼고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번영의 축으로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

역협력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 역내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국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협력의 진전을 위한 역내 다자협의의 정례화·제도화 모색

- 한일중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협력 추진

* 신남방 정책 :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

- 인도와의 관계 획기적 강화 및 인적·문화교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확대

* 신북방 정책 :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

-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인프라 연계

-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등 극동지역과의 분야별 협력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은 서로 맞물려 있음.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기반을 둔 동북아 안보질서

의 대전환을 의미 

-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지대화, 동아시아 비핵안보레짐 구축, 동북아지역 안

보포럼 형성, 신안보전략을 모색해야 함.

한반도에서 동맹의 성격 변화 가능성

한중일 시장주의와 미국의 반시장주의 대결

“신한반도체제” 내용 정립 필요

- 현재 신한반도체제는 아직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이 

확립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임

5) 임춘성,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와 출구: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봄호 

(2010),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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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결단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해야 함

북한이 설정한 2019년 연내 문제해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

-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동할 동력을 재충전할 필요성

- 2020년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트럼프정부가 미온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서도 남북관계의 정체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가는 상황이다. 

- 북한에서도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제3의 길로 전환가능성이 있다. 

- 미국의 태도에 분노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시도할 가

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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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과 과제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Ⅰ. 서론

❍ 남북교류협력 :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 과거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 성공요인 : 남북 상호간의 호혜에 입각해 신뢰가 조성되어 사업의 지속과 확대로 연

결(강원, 제주, 제천)

 - 실패요인 : 시혜와 수혜라는 비대칭적 관계,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를 거쳐 중단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문재인 정

부 출범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재개되기 시작하였으나, 북미관계 개선 지연 등

의 이유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함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현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 관련 주요법제 내용(남북교류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 문재인 정부 시기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제안 사업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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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현황

<표 1>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유형 및 사례

유형 세부 유형 사례

접경

지역형

상호이익 추구 사례
월경성 질병(강원 산림병충해, 인천 말라리아)의 방역·방재

한강·임진강 등 남북 공동수계 수량배분 문제

대형사업 연계 사례
금강산 관광연계(강원), 개성공단-인천 연결도로 추진(인천)

통일경제특구 및 DMZ생태평화공원 연계(경기, 강원 등)

비접경 

낙후

지역형

풀뿌리 주민단체 

역할 사례

북한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광역과 기초의 

거버넌스 사례

2003년 전남 시장·군수들의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결성

전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추진 등

대도시형

대형 국제행사 연계
2000년 전국체전 교류(부산)

2002년 아시안게임 교류(부산)

인도적 지원

(시민운동 연계)

2004년 룡천열차폭발 피해지원(서울, 인천)

2009년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대구) 등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a)

<표 2> 광역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2008년 이전)

지역 주요내용

서울 아동구호 및 의료장비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류, 체육교류(경평축구대회 미 성사)

부산 의약품 지원 사업, 부산영화제 북측 참가(미 성사)

인천 국제체육대회, 평양축구장 현대화사업, 친선축구 및 도시축전행사 교류(미 성사)

울산 농업용 자재지원 및 영유아 지원 사업, 전국체전 교류(미 성사)

광주 문화교류(광주비엔날레 작품 전시) 사업

경기 농업(벼농사)지원 및 산림녹화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협동농장조성 사업

강원 어업(연어)지원 및 농업기술소 개선 사업, 금강산 병충해 방재 사업

전남 식량개선(평양 발효콩 빵공장 등) 사업, 평남 농업협력 사업

전북 축산(양돈장 건설) 지원 사업, 농업(농기계 지원 및 수리) 지원 사업

경남 농업(협동농장 협력 등) 지원 및 식량(두유공장 건립) 사업

제주 교류(감귤보내기 및 도민 방북) 사업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b)

- 132 -



□ 지방정부 남북교류의 ‘잃어버린 10년’

<표 3> 남북교류협력사업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관련 법률 조항의 변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문 내용

개정 전

(2008.12.)

①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장관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개정 후

(2009. 1.)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 2004년∼2007년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남

북교류협력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2009년 법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교역 당사자로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

❍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5·24조치 단행 : 북한과의 교류 및 지원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방북 불허

❍ 2016년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조치

⇒ (지방정부 포함)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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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개

<표 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연도 지방정부 사업내용

2017

경기도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동북아 산림협력 국제회의 지원

강원도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응원단 구성

제3회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2018

서울특별시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 지원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 지원

강원도

동계 남녀축구 남·북·중 친선 교류전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운영

아리스로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상호방문

경기도
남북산림협력 지원

2018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대전광역시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창원시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경기도 밀가루·묘목지원 추진

출처: 이승현 외(2019).

<표 5> 경기도-북한 간 교류협력 합의 사항

구분 협력분야 내용

1항 정치외교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파견

아·태평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 임진각 방문

2항 문화체육관광
정치외교적 교류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

국제프로 복싱대회 단일팀 구성, 개성-파주 마라톤 개최 등 구상

3항 경제협력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 재개, 기존 교류협력 등을 살려 체계화

된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설립 추진

4항
민간차원 

소규모 협력

평양 옥류관 냉면 경기도 유치

5항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경기도 공동참여

6항 보건위생 방역사업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인도적 지원 → 정치교류(인사교류 중심) → 사회문화 교류 → 경제협력 → 민간협력 순의 전략적 추진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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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주체 복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19.7.24.)에서 17개 시·도지사, 통일부, 협의회간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번영에 기여

 - 평화-번영 선순환 구조 마련

❍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지원) 

 - 지방정부를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

 - 지방정부별 특성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대북 연락·협의 

지원,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하에서도 지방정부 협력사업의 주체로 해석

 - (법률 제2조)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지방정부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법률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국민 공감대 형성)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및 시설 확충

 - 맞춤형 통일교육 실시

 - 사회적 대화와 분권·협치 기반 조성 

□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제안사업(과학분야)

❍ 과학연구기관 교류 : 대덕특구연구기관 ⇔ 국가과학원 등

❍ 대표과학관 전시·프로그램 교류 : 국립중앙과학관 ⇔ 과학기술전당

❍ 과학인재 교류 : KAIST ⇔ 평양이과대학, 김책공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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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북측 참여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교류협력 가능성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전통적인 과학기술중시노선을 계승

하면서 민수경제발전에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

 - 북한은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해 기술획득 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 추진 가능성이 높음

 - 과학기술교류는 인적교류 우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착수 가능, 향후 경제협력 추진

에 필요한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가짐(최은주 2019)

Ⅲ. 지방정부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 관련 법제 개정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 및 지방자치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체계 구축

 - 남북관계발전법에 근거하여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방정부의 지위 및 역할관계가 포함된 보완계획을 수립하

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등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방정부의 특수성 고려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방식과 대상분야 

등을 명시하여 지방정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인적, 물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음. 그동안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경험을 토대로 방식 및 절차 등을 표준화

하여 남북 행정조직간 연계(자매결연 등)를 통한 개발지원사업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b)

 - 북한의 지방정부 부재 : 북한의 정치행정체계에는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기관의 독

자적 권한행사를 인정하지 않음(북한 헌법 제6∼7절). 결국 중앙정부가 배제된 지방

행정단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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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단체와의 협력

 - 현재 북미협상의 난항과 남북교류의 답보 상태로 인해 사업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

방정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통일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역

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기준 설정 및 활용

<표 6>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사결정기준 

항목 내용

북한당국·주민 및 남한 주민

의 수용도와 수혜도

북측의 사업 수용성(북한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필요한 사업

내용 마련

남북한 주민들의 사업 수혜도(사업시행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 수 등)

사업계획 충실성
충분한 정보 취득여부(사전조사·접촉 등), 사업추진 준비도(협약체결 

여부 등), 원가계획 및 자원조달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등

통일기반 조성효과 및 

전략적 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가능성, 국가정책과의 일관성, 

타 지방정부 사업과 시너지효과 창출가능성 등

사업주체의 재정적 건전성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능성 및 재정영향 등

기타 위험요인 및 기회요인 국제정세, 환율, 외부효과 등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8a)

❍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

 -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사업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

 -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기반 마련

이 필요함. 전담 공무원을 두기 어려울 경우, 출연 연구원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남북교

류협력사업 관련 특화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경상남도는 2019년 지방정부에서는 처음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남북교류협력센터’

를 설립하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2.0 계획’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와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황교육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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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발전 방안

이재현(충남대) 

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특성 및 한계

○ 남북교류협력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한 남북 접촉면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다양한 행위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앙정부)보다는 유연하고, 시민단체보다

는 능률성(조직 및 인력, 재정 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

 - 그러나, 구조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제한적임.

1. 구조적 제약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좌우

되고 구속받고 있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중앙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어 사업의 불안정성과 종속성이라는 한계를 내포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되지만, 남북관

계가 경색 국면에 빠지면 정체 및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군사적 관계가 남북한 사회 간의 경제 및 사회문화 관계를 

지배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임.

○ 결국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남북관계에 따른 변수이자 남북교류협력 사업관련 중앙

(통일부 등)과 지방의 경직성 차원에서 상수로 여겨짐.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독립적⋅자율적 공간은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통합과 한반도 통일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2. 제도적 제약

○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

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

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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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협력사업자’ 또는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자나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니기에 중앙정부

(통일부)가 관장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도 될 수 없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제1항에 “통일”을 추가하여 통

일외교 관련사항은 중앙정부(통일부, 외교부 등) 고유 사무임을 분명히 하되,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북한 지방행정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신설

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

정 및 추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외교, 국방, 통일,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북한 지방행정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Ⅱ. “후발주자”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1998년 제주도(감귤보내기 사업)와 강원도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20여년 동안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를 제

정했고, 충청남도는 후발주자에 속함.

○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에 대해 2008년 충남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①조례제정 및 전담조직(전문인력) 필요, ②사업선정 및 북한의 대상지역 선정단계부

터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추진, ③초기사업은 인도적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산업별 협력은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④교류지

역 선정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서해지역을, 그리고 거리를 고려하여 평

양시~남포시~황해북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성태규･유병선 2008).

○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는 남북교류협력관련 조례를 2011년 제정하여 여느 지방자

치단체와 같이 사업의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체계적이고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 따라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사업 

수준 및 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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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

○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하고 있지만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는 법･제도적 추진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제정 시기를 기준으로 각 지자

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2011년에 제정하였고, 조례명칭에 “통일교육”을 추가하여 다른 지

방자치단체에 비해 통일교육에 대한 기능을 보다 강조하고자 하였음. 

<표 1> 광역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및 기금조성

제정일 조례명 기금 조성관련 위원회 구성 특이사항

서울 2004.7.2.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10.4. 타법개정 통해 

담당부서 확대 추진

부산 2007.7.1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8.1. 일부개정 통해 담당부서 변경

대구 2005.8.10.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4.12.22. 조례 전부개정 기금 관련 조항 신설

인천 2004.11.8.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2018.10.8. 전부개정 통일교육 관련 내용 포함

광주 2005.11.25.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립기금 외 별도 재정 지원 가능

대전 2008.6.2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5.12.18. 조례 전부개정 법인･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울산 2006.4.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18.10.11. 조례 전부개정 기금 외 보조금 지원 가능

세종 2015.7.30.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법인･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경기 2001.11.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매년 사용액 이상의 기금적립을 규정

강원
1998.9.9.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기존 조례 폐지 후, 신규 제정
2018.5.4.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충북
2008.2.22.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존 조례 폐지 후 신규 제정,

별도의 실무추진단 운영 가능2012.11.2.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충남 2011.11.10.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

화에 관한 조례

통일교육 관련 내용 포함

별도의 실무위원회 운영 가능

전북 2007.12.2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 외 보조금 지원 가능

전남 2003.6.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현물 지원 조항 포함 별도의 실무기획단 운영 가능

경북 2008.1.10.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기금 외 보조금 지원 가능. 실무위원회 설치 가능

경남 2005.4.7.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 가능, 별도의 실무기획단 운영 

가능

제주 2007.5.9.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법인･단체에 사업 위탁 가능, 기금 외 보조금 지원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http://www.law.go.kr> (검색일: 2019.11.07.) ; 기금 조성관련 위원회 구성 특

이사항은 나용우 외 (2018) pp.25-2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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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

<표 2> 광역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및 담당인원 현황

지차체명 부서 담당인원

서울 행정1부시장실 남북협력추진단 15

부산 일자리경제실 국제통상과 4

대구 자치행정과 1

인천 기획조정실 남북교류협력담당관 9

광주 자치행정과 2

대전 자치행정과 1

울산 자치행정과/창조경제과 1

세종 자치분권과 1

경기 평화기반조성과/농업정책과/산림과 7

강원 평화지역발전본부/산림관리과/에너지과 19

충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2

충남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2

전북 국제협력과 2

전남 자치분권과 2

경북 미래전략기획단 및 동해안정책과 5

경남 행정국 대민봉사과 2

제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평화대외협력과 1

출처: 나용우 외 (2018) p. 27. (2018.12.31. 기준)

○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및 담당인원을 살펴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강

원도, 경기도, 서울, 인천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을 비롯한 북한을 

접경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담당 부서와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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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1)

<그림 1> 광역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평가 결과

자료: 나용우 외 (2018) p.57. <표 Ⅲ-5>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평가 결과를 필자가 그래프로 재정리 하였음.

○ 충남의 경우, 조례제정시기(5점 만점) 1점, 전담부서설치여부(5점 만점) 1점, 담당자 

수(5점 만점) 1점, 기금규모(5점 만점) 2점, 일몰규정(5점 만점) 1점으로 총 7점으로 

나타났음.

1) 나용우·홍석훈·박은주(2018)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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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민선 7기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차체명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총 건수

서울 ◎ ○ ◎ 10

부산 ○ × × 1

대구 × ○ ○ 3

인천 ◎ ○ × 5

광주 × ○ ○ 5

대전 ○ × × 1

울산 ○ × × 1

세종 × ○ × 1

경기 ◎ ◎ ◎ 16

강원 ◎ ◎ ◎ 14

충북 ◎ ○ ○ 8

충남 × ◎ × 3

전북 ◎ × × 3

전남 ○ ○ ○ 3

경북 × ○ ○ 2

경남 ○ × ○ 2

제주 ◎ ○ ○ 6

주) ◎ : 3건 이상, ○ : 1~2건, × : 0건

자료: 나용우 외 (2018) pp.75-77. <표 Ⅳ-1> 민선 7기 광역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구상 내용을 필자가 범주화하여 

    재정리하였음.

○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문화” 분야에서 ①삼국 문화유산 교류전, ②평화통일마라톤과 

줄다리기 등 스포츠 문화교류, ③충남-황해도 자매결연사업 총 3건이 있었음.

○ 사실 그 이전에 충청남도는 2006년 인삼을 생산･가공하는 합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금산지역 인삼재배 농가와 인삼가공업자들이 설립한 통일고려인삼영농조합법인

을 통하여 북한 광명성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7년 6월 합영회사의 이름을 통일고려인삼으로 확정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평

양 나들목 인근에 준공하였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추진하면서도 민간사업자의 협

력이 뒷받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김영윤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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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충청남도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 지방자치법 제9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농업 및 역사문화 관련 남북교류협력 추진 

필요.

○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자치사무인가? 기관위임사무인가?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각 행정부와는 달리,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적

인 사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종합행정의 수행자’임.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에 있어 그것이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합법성 통제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가 자신

의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빌려 수행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통제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통제까지 가능함(홍정선 2015, p. 631-638).

○ 따라서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자치사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보다 자

율적이고 독립적인 추진 의지를 보다 확고하게 가져야 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가능 사무 확인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
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지방자치법 제9조 제3항(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및 제5항(교육⋅
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충청남도는 남

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제3항의 경우 충남의 “3농 정책”과 연계하고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충남

에서 최근 시도하려는 역사문화 남북교류사업과 적용 및 연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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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충남도의 시･군지역의 위원 포함 또는 협의체 조항 신설 운영을 고려

 - 충남도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며 남북교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주체는 지

역사회와 충남도민 모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난 2011~2015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8년 전부개정(통일

교육 추가) 전까지 기금운용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충청남도 15개 시･군들의 협력 및 참여를 통해 사업 추

진역량의 확장과 역할 분담을 도모하는 한편, 시･군의 자체적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

하여 충청남도 남북교류정책과 사업의 저변을 확대해야 함.

○ 향후 충청남도의 교류협력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적 협

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백화점식으로 나열되고 있음. 

 - 교류협력정책 추진에 있어 가용한 자원(인력 및 교류협력기금 등)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

음

 - 따라서 충청남도가 스스로 비교우위를 갖는 충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차원의 

이익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임.

 ☞ 충남도청의 각 부서의 주요 사업을 검토할 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능성 및 타

당성을 총체적으로 검토 필요.

○ 경제학의 ‘규모의 경제’처럼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에서도 ‘규모의 교류협력’을 모

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특히 재정적 안정성, 인력 등 추진체계가 다소 미비한 충남 시･군 혹은 1개의 시･군

이 수행하기 어려운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충청남도의 지원과 각 시･군들이 연

계/협력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시･군 연계(지역자원 활용 용이)

 ☞ 15개 시･군의 남교류협력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 작성한다

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통일교육 사업 포함 

필요)

 ☞ 더불어,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향후 전략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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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황선훈 (2019). “남북 지방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서 도시자매결연과 법적 문제.” 공법학

연구. 20(2).

홍정선 (2015). 신지방자치법(제3판).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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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션 ≫ 라벤더홀

선진국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사  회 : 윤지원(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발  표 : 1. 이승렬(해사) 

         / 영국 지방정부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2. 박해육(한국지방행정연) 

         / 독일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3. 김종법(대전대) 

         /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토  론 : 김영태(목포대), 유호근(청주대), 이정진(배재대), 

         임성진(전주대), 지병근(조선대), 김영수(충남도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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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per cent of councillors were retired, and 26 per cent were in full- or part-time employment;
64 per cent of councillors held other voluntary or unpaid positions, such as school 
governorships;
68 per cent of councillors held a degree or equivalent qualification; only 3 per cent did not 
hold any qualification;
63 per cent of councillors were male, and 36 per cent female;
The average age of councillors in 2018 was 59 years; 15 per cent were aged under-45 and 
43 per cent were aged 65 or over.
96 per cent described their ethnic background as white;
88 per cent described their sexual orientation as heterosexual or straight;
16 per cent had a long-term health problem or disability which limited their daily activities;
36 per cent of councillors had a responsibility as a carer, most commonly looking after a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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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modules are underpinned by the 
following principles:  ( )

grounded in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context  

draw on leading edge thinking 

sharing of best practice  

focus and building on participants' 
own experiences and challenges

provide time for reflection and self-
evaluation

encourage bold and ambitiou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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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한국적 시사점

김종법(대전대) 

Ⅰ. 이탈리아 정치제도와 지방정부의 리더십

이탈리아 정치제도의 복잡성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소에 기인한다. 이탈리아 통일과 근

대국가 성립의 지체로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치사회의 복잡성은 어느 하나의 요소를 가

지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발제문의 주제인 이탈리아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의 구조나 제도만을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 몇 가지 사전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항에서는 발제문의 구성과 설명이 필요한 다양한 정치제도와 요소를 간

략하게 언급하고 글의 구성 순서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글의 도입부에서는 이탈리

아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구조와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특징들이 지방정

부의 리더십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

다1).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정치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본 발제문에서 의미하는 지방정부의 리

더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통제나 권한의 크

기나 체계에 의한 수직관계라기보다는 협력과 동등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지방정부의 제

도적인 특징과 권한 설명을 통해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그러한 지

방정부의 리더십이 가능한 제도와 정치사회적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지역정당 혹은 지역에 기반한 정당과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

방정부의 리더십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정치제도에 적용가능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체하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의회중심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존재와 제1당을 중심으로 항

상 연정을 해왔다는 점 등이 다른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은 권한이나 역할 면에서 

1) 이하 서술하는 이탈리아 사례의 경우 주요 내용은 아래의 논문 중에서 발제문의 내용에 맞게 발췌하여 정리

한 것이다. 김종법. 2010. “이탈리아 지방 선거제도의 정치동학”. 『현대정치연구』(Vol.3 No.2).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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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프랑스 대통령의 중간적 수준에 위치해 있다. 대통령에 비하여 임기 중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이가 바로 총리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가권력의 실질적 집행자이기

도 한 총리는 내각의 업무를 관장하여 조정 및 협의하여 국가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득표율에 따라 제1당의 당수나 총리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총리로 지명

된다. 그리고 난 뒤 연정에 참여하는 각 당의 대표자들이 협의하여 내각의 장관직을 배분

한다. 연정이라는 기본구도와 총리는 언제든지 불신임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이탈리아 

총리는 상당히 자주 바뀌었다. 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총 61번이나 총리가 교체되었

지만, 총선의 임기(5년) 내에는 제1당의 총리 후보 권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정권 자체의 

혼란이나 혼선 등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총리가 중심이 되는 행정부는 상하양원제에 기반 한 입법부에 의해 뒷받침된다. 임기 5

년의 상하 국회의원들은 선출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권한이나 특징에도 다소간의 차이

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회중심제를 채택하는 유럽 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원 우위이

며, 그 수에 있어서도 상원의 두 배가 된다. 1948년 제헌헌법으로 출발할 당시에는 정당 

명부식 선호투표제에 의한 100%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이래 1992년 75%의 단순다수대표

제에 의한 소선거구제도와 25%의 비례대표제를, 2008년 100% 비례대표제를, 2018년 비

례대표제 61%와 단순다수소선구제 37%의 기본 배분 비율(하원과 상원 투표제도가 상이

하고 해외선거구제 2%의 할달 등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음)로 선거제도가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정체 관련 제도의 운영과 함께 주목해야 할 다른 영역은 지방자치제도와 사회적

으로 확산되어 있는 정치문화적 배경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오랜 역사에 비하여 지방자치

제도가 현대적인 정치제도로서 정비된 것이 1970년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짧은 시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성공한 지방자치제도의 하나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

여 여러 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및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제도적 설명 역

시 이탈리아의 정치․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은 이탈리

아 특유의 정치문화와 어울리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정치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의회제도 역시 헌법에 그 조직과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이탈리아 헌법 제2

부 1장 의회 부문 55조에서 69조까지). 이탈리아 헌법에서 규정하고 의회제도의 가장 주

요한 원칙은 양원제Bicameralismo이다. 상원Senato과 하원Deputato의 양원은 인구수

를 기반 하여 의석수 630석을 전체인구에 비례하여 나누어 선출하는 하원과 주를 단위로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315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원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좌파정당들과 우파정당들의 당파적 이해관계

의 산물이었다. 좌파정당들(사회당, 공산당, 행동당 등)은 국민주권의 유일성을 주장하며 

단원제를 주장하였지만, 우파정당들(기민당, 자유당 등)과 연방주의를 주창했던 정당들(공

화당 및 기타 지역 정당들)은 사회 각 계층의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하원과는 다른 원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당들과 우파정당들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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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립은 동일한 권력과 기능에 기반 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 조직에 합의하게 되었

고, 1948년 제헌헌법에 이와 같은 원칙이 구현될 수 있었다. 

상하양원 사이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네 가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

다. 첫째는 선거인 연령이다. 하원의 경우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선출권이 부여되지만, 상

원의 경우에는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피선거인의 연령 역시 하원과 상

원이 다른데, 하원의 경우 선거일 현재 25세가 되어야 입후보할 수 있으며, 상원의 경우

에는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의원 수 역시 차이가 있는데 하원의 경우 350명의 정족수를 

하원의 경우 315명의 선출직과 지명 및 당연 종신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지명직 종신 

상원의원은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탈리아를 위해 혁혁한 애국심

과 공헌을 한 시민들 중에서 다섯 명이 넘지 않는 상원의원을 지명할 수 있다. 또한 대통

령을 역임한 이는 당연직 지명 종신 상원의원에 임명된다.

하원과 양원 사이 권한의 대소 여부는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원 사이

에 권한 조정의 필요가 생기거나 정치적 갈등이 초래되면 대통령의 중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 경우 국회 안 여러 정당 대표들의 조정회의 혹은 상하양원 의

장의 조정을 통해 대통령이 중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러한 중재 과정이 받아들

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 해산의 명을 내릴 수 있다. 

상하양원 모두 의회 구성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과 다수정

당 프리미엄 비례대표제였다. 2005년 12월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원칙을 1993년 

이전으로 돌림과 동시에 과반수 확보를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더불어 변화된 

봉쇄조항sbaramento을 두면서 제1당이나 제1정당연합체에게 나머지 추가 의석을 모두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2) 새롭게 개정된 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위를 한 정당

이나 선거연합체에게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수의 수치까지 결정하여 안정적 정국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상하양원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받는 각 정당이

나 선거연합체의 최저 전국 득표율을 조정하여 최대 다수당에게 과반수를 보장하고 있다. 

이후 선거제도는 두 번에 걸쳐 개정되는데, 2013년과 2018년 총선에서 적용된다. 

2013년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은 100% 비례대표제로의 환원이고, 2018년의 경우 단순다

수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선거제도로 다시 환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하양원 제도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가져오는 양원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는 법

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하원과 양원의 권한과 기능이 동등하다는 측면에

서 장단점이 있는 양원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의회의 권한은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권이라 할 수 있지만, 의

회중심제 권력구조의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하나가 정부의 

정치적 조정과 방향 설정이라는 역할이다.3) 의회 다수당이 곧 정부인 이탈리아에서는 정

부 수립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국정전략의 기조가 입법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기 

2) www.interno.it/legislazione/pages/pagina.php?idlegislazione=716 (검색일; 2018년 8월 12일)
3) 이하 내용은 아래 서적 참고. Collana Timone(2007). p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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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회에서 행정부와의 정책적 공조와 조화를 위한 방향 설정과 조정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된다. 1996년, 2001년, 2006년, 2008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조정과 방향 설정

을 위해 조각과 동시에 여러 법안들을 제안하여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두 번째 기능으로 특징적인 것은 선출직 고위직에 대한 의회 할당 선거이다. 주요 선거

는 다음과 같다. 공화국 대통령 선거, 헌법재판소 다섯 명의 재판관 선거, 최고사법평의회 

위원 여덟 명 선거, 헌법재판소 보조판사들이 선출한 배심원들의 선거, 행정심판의장평의

회 위원 네 명 선거, 개인정보보호보장위원회 위원 네 명 선거 등이 있으며, 상하 양원 의

장들은 군사사법평의회 위원 두 명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 세 번째 기능으로는 공화국 대

통령의 탄핵권 및 헌법재판소 기소권이 있으며, 네 번째는 상하 양원 모두 자체의 심의, 

규칙제정, 행정적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 이외에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의회 법안 제출과 관련한 

법안 상정의 주체이다. 통상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정부에 해당하는 정

부 역시 가장 중요한 법률안 제출의 주체이다. 또 다른 주체로는 CNEL(경제 및 노동 국

가평의회)4)로 이탈리아 헌법 제98조에 이와 같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특한 

주체로는 선거권자인 유권자를 들 수 있는데, 헌법 제7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안제

출 주체로서 유권자는 5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

다고 명시하고 있다.5) 제출된 법안이나 법률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해

진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공포한다. 

<그림 1> 이탈리아 의회 조직과 구성도 

4) CNEL은 90년대 이후 네오코포라티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경제통제위원회와 

같은 기구이며,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서구 국가들로는 드

물게 1960년대 폐기했던 코포라티즘을 90년대에 새롭게 정착시켜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5) 관련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헌법 71조 2항, 74조, 75조와 1970년 352호 법령 48조 등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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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적 특징을 갖는 이탈리아 의회는 그 운영 면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있다. 

양원제와 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의회중심제 국가로서 이탈리아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뿐

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상하양원제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과 하원 각각에 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조직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양원 모두를 아우르는 조직으로도 구성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에 

다소 간의 차이가 존재 한다.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회기 중에 

있는 의회로 상하양원의 입법 활동이 열리는 장이다. 

상하양원 의장은 개원이 되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데, 국회 개원까지의 공백을 

막고 개원 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진행될 수 있도록 임시국회의장실을 상하 양원

에 설치한다. 하원의 경우 임시국회의장이 되는 이는 이전 국회의 부의장 중에서 연장자

를 선임하는 데 반해, 상원의 경우 의원 중 연장자를 선임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기

구는 임시적이고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로 개원에 의해 상하양원 의장이 선출되면 자동 폐

쇄된다. 

공식적으로 선출된 상하양원 의장은 각각 의장실을 구성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

기구로 출범시킨다. 의장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의장이다. 하원의장의 경우 하원의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첫 투표에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

지 못하면 4단계에 걸쳐 조건완화부 형식으로 재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상원의장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단계에 따른 조건에서는 다소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4차 이후에도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연장자를 의장에 선출한다.

<표 > 4단계의 의장 선출 방식 및 조건 

하원의장 상원의장

제1차 투표 재적의원 2/3의 득표 재적의원의 절대과반수 득표

제2차 투표 투표의원 2/3의 득표 재적의원의 절대과반수 득표

제3차 투표 재적의원 절대 과반수 투표의원의 과반수 득표

제4차 투표 재적의원 절대과반수 투표율 

의장과 함께 네 명의 부의장이 선출되어 구성된다. 이밖에도 사무총장이 의장의 업무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데, 하원의 경우 16명의 사무총장이 선출되며 상원은 여덟 명

의 사무총장인 선출된다. 또한 상하양원 의장실 각각 세 명의 감찰관이 존재하는데, 이들

은 의회의 행정적 업무 진행과 개의 중인 총회와 분과회의 질서 유지 및 의사진행규정 및 

법령 적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10명으로 구성된 상임규정협의회는 의회 규칙이나 규정의 보완 변경 등의 업무를 위해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상원의 경우 선거 및 면책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다소 다르다)는 상하양원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선거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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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의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다. 이는 의회 내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거업무

의 실질적 권한과 내용을 규정하고 의회 특유의 교유한 위상을 대외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장 회의는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의 지도부나 당수 등 대표자들의 연속회의 

기구로서 국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에 관한 세 가지의 권한이 주어진다. 첫째는 입법

활동 혹은 의정 활동 프로그램의 숙의이며, 둘째는 의사일정 숙의이고, 셋째는 의사당 내

에서의 토론 순서 및 일정 조직이다. 원내교섭단체장 회의는 하원의회법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대개 의장이나 정부 또는 구성원 중의 하나인 원내정당 대표가 필요에 따라 소

집요구를 할 수 있다. 보통 의사일정이나 위원회 직무에 관련하여 의장이나 정부가 협조 

혹은 요청을 구할 때 소집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회기 내에는 매일 혹은 시간마다 수

시로 정부활동이나 위원회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구들이 주로 의회 조직 내에서 의회 기능과 역할을 위해 설치되고 조직된 

기구라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보게 될 기구들은 회기 중 의원들이 중심이 된 직무 관련 

조직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회 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상임위원회 14개와 다수의 

특별 위원회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7년 1월 30일에 설치된 이탈리아 해

외동포문제를 위한 위원회로, 해외투표구 설치 문제를 통해 해외동포의 참정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였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하양원 모두 14개씩 존재하는데 

순서와 차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활동 내역이나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2> 상하양원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내용

상임위원회

하원 상원

1° 헌법위원회 1° 헌법위원회

2° 사법위원회 2° 사법위원회

3° 외무위원회 3° 외무 및 이민 위원회

4° 국방위원회 4° 국방위원회

5° 예결산위원회 5° 예결산위원회

6° 재정위원회 6° 재정금융위원회

7° 문화위원회 7° 공적기구 및 문화재위원회

8° 환경위원회 8° 공공업무 및 통신위원회

9° 운송위원회 9° 농업 및 농업생산품위원회

10° 생산활동위원회 10° 산업, 무역, 관광 위원회

11° 노동위원회 11° 노동 및 사회보장위원회

12° 사회복지위원회 12° 보건 및 위생 위원회

13° 농업위원회 13° 영토, 환경, 환경재 위원회

14° 유럽연합정책위원회 14° 유럽연합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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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위원회와는 달리 상하양원혼합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아주 

엄격한 심사와 상하양원의 합동결의가 필요한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설치한다. 예를 들

면 지역문제, TV와 라디오 방송관련 업무, 정보통신 상의 기밀과 안전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서 상하양원혼합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상정안의 시급함이나 시급함에 따라 

상하양원이 함께 참여하여 절차상의 시간낭비를 줄이면서, 지역대표성과 국민대표성을 함

께 상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합의에 의해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의회 내의 교섭단체들의 요구로 자문이나 입법외 활동에 

대한 의회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하원의 경우 의장이 선임한 21명의 하원의원들로 구

성된 인허가심의위원회나 상원의 경우 23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선거 및 면책특권협의

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원내교섭단체 역시 정당을 대표하거나 소수 정당간의 연합체 

성격을 띠면서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상원은 10명 이상의 상원의원과 하원의 

경우 20명 이상의 하원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Ⅱ.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구조와 지방자치제도 특징 

1.개요

우리나라와 달리 이탈리아 정부체계는 중앙집권적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중심제의 분권

체제라고 말 할 수 있다. 중앙정부를 축으로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각 지방과 소도시 및 

소 지역을 지방정부라 부를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지방정부라 할 수 있는 행정체계는 

모두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도에 개념에 가까운 레지오네가 가장 큰 규모의 

지방정부 형태이며, 한국의 행정구역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군을 서너 개 정도 합쳐 놓은 

규모의 개념이나 또는 대도시 주변에서는 광역시라는 개념을 갖는 프로빈치아라는 것이 

주의 하위 행정체계이고, 읍이나 면 그리고 시의 개념을 갖는 코무네가 최하위 지방 행정

체계이다. 

이탈리아에서 지방자치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이지만,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라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적으로 현대식 지방자치 제도

가 도입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이다. 전쟁 이후 집권당이었던 기민당은 전통적으로 지방자

치를 선호했지만, 야당이었던 공산당 세력의 성장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입법을 

미루고 있다가 25년이 지난 1972년에야 지방자치법안을 입안하여 공포하게 된다. 

다시 1977년에 이르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입법 등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 지방자치에 해당되는 행정구

역으로 주에 해당하는 레지오네는 모두 20개, 프로빈치아는 102개에 이르고 코무네는 모

두 8,104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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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2-1. 레지오네 

이탈리아에는 현재 헌법에 보장된 지방 행정단위로서 가장 큰 주가 모두 20개가 있다. 

그러나 20개 주에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치성의 기준에 따라 헌법에서 부여한 일반 주

(피에몬테, 롬바르디아, 베네토, 리구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토스카나, 움브리아, 마르케, 

몰리제, 아브루조, 라치오, 캄파냐, 칼라브리아, 바실리카타, 풀리아)의 성격을 갖는 15개

의 주와 5개의 특별 주(발레 다오스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프리울리 줄리아 베네치아, 

시칠리아, 사르데냐)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주와 특별주의 성격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다. 보통 일반 주는 중앙정부나 상위체계의 국가기관에 덜 독립적이라 할 수 있으

며, 특별 주는 헌법에서 지위를 보장할 정도로 입법권이나 조세권에 대하여 일반 주에 대

하여 특별한 지위를 갖는 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의 행정체계는 행정권을 관장하는 주 정부와 입법권을 관장하는 주 의회 

및 기타 위원회로 구성된다. 주정부의 장인 주지사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주의회 

의원들 중에서 선출되는 간접 선출 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지사 후보를 내세워 선거

에 임하기 때문에 직접선출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직접선거 제이며 임기는 5년이고 의원 수는 주의 규모에 따

라 50명에서 80명 사이이다. 주 정부의 구성은 지사 1인과 부지사 1인 및 15명 이내의 

주 장관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의 주 장관 밑에는 여러 국이 있어 행정과 업무를 분담한

다. 이외에도 분야나 기능별로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 

주 정부와의 행정적 업무조정과 협의를 하는 주 감독관이 있고, 보다 작은 지방행정 체계

들과의 행정과 업무상의 연계와 조정을 위해서 주 통제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행정법원의 기능을 하는 주 행정법원 역시 중요한 조직기구 중의 하나이다.   

주 정부에서 입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입법하여 시행하는 분야와 

비슷하지만, 주라는 하위 행정조직의 특성상 사법권이나 군 및 경찰권 등에 대한 입법조

치는 불가능하다. 입법조항에 대한 세부적 분야는 최상위 법인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 자체가 오래되었기에 현재에는 보통 입법 내용에 따라 특별 입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입법 활동과 입법내용 등을 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보통 주이냐 특

별 주이냐에 따라 입법의 내용과 규정 사항 등이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5개의 특별 주는 국가의 기본 법률에 의해 구속적인 다른 15개의 일반 

주들과는 달리 비교적 그 구속력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롭다고 말하는 편이 나을 정

도로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 정도가 미미하다. 국가의 상위 법률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는 

의미는 주 의회나 주 정부의 결정에 따른 주령이나 주 법률에 따라 새로운 사업이나 재원 

마련의 방안이 더욱 용이하다는 의미이기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지방자치의 정도와 수준이 

높은 지역은 이와 같은 5개의 특별 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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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로빈치아6) 

이탈리아 행정체계 중에서 가장 외래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 바로 이 프로빈치아인데, 

제도 도입의 모델은 프랑스였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는데, 이탈리아의 통

일 당시 통일주도 세력은 피에몬테였는데, 이 지역을 통치했던 사보이 왕가는 프랑스 방

백 출신의 왕가였으며, 나폴레옹의 지배도 받았던 주였고, 지리적 여건으로 프랑스의 영향

을 가장 많이 받은 주였다. 따라서 통일 뒤에 자신들의 국가제도와 행정제도, 특히 지방 

행정제도를 이질적인 다른 지방에 이식할 때 사용하였던 행정체계의 모델이 바로 프랑스

의 départments를 본떠 이탈리라 전 국토에 이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입 시 행정구역상의 리모델링일 뿐 실질적인 의미에서나 행정적인 면에

서 프랑스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많다. 특히 프랑스와는 다른 지형적이고 문화적인 차이

로 인해 현재의 이탈리아의 프로빈치아는 보다 변형된 이탈리아적인 중간 지방 행정체계

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이 프로빈치아는 도입 초기 많은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 이는 프랑스

의 사정과 이탈리아의 사정이 너무나 달랐던데 원인이 있었다. 대륙적 지형에다 절대왕권

의 확립이 비교적 일찍 발달했던 프랑스와 달리 이탈리아는 구릉과 산악이 대부분인 지형

이고, 더군다나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었던 때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세적 

도시국가의 전통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프로빈치아는 이탈리아에 어울리지 

않는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대도시나 중소 도시에서 다소 불필요했던 이 중간 행정구역

이 농촌이나 산악이 많은 지방 및 도서를 중심으로 하는 탈도시형 지역에서 주 정부와 코

무네를 연결하는 행정구역 단위로서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 규모 도시 크

기인 각 프로빈치아의 거점도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프로빈치아의 행정적인 중요

성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행정구역으로서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입법과 보완이 다소 필요하다. 

 프로빈치아의 조직은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어 있다. 프로빈치아 의회는 비례 대표제로 

지방선거 기간 중에 함께 선출되며, 다수당의 대표가 의회 의장을 겸함과 동시에 프로빈

치아 정부의 수장이 된다. 그 외에 중요한 행정 조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과 지방 국세청 및 교육관이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 행

정체계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 법률에 의해 그 기능과 분권의 정도가 명시되어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지방정부개혁법에 의해 로마, 밀라노, 토리노 등의 대도시를 광역

시 개념으로 묶어 대도시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프로빈치아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한 가지 이탈리아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의 프로빈치아가 하나의 주를 구성하고 있는 

발레 다오스타나 트렌티노 알토-아디제 주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빈치아는 아주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알토 아디제 주의 두 개(트렌토Trento와 볼차노

Bolzano)의 프로빈치아는 그 구조나 행정 조직 중에서 하나의 독립된 주와 유사한 조직

6) Ivi. pp. 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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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무를 당당하고 있다. 

2-3. 코무네7) 

이탈리아 지방 행정구역 중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체계가 바로 이 코

무네이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규모나 인구수 또는 경제력 등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적용이 

힘든 행정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말하는 도시는 보통 이 코무네를 의미하

며 중세 이후부터 내려온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행정제도이다. 코무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은 직접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하며, 임기는 하원의원과 마찬가지로 5년

이다. 시의 규모에 따라 행정조직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보통 규모 이상의 코무네는 15

명에서 80명의 시의회를 갖고 있으며, 시장 아래 부시장과 4~16명까지의 시 장관을 둘 

수 있다. 대규모의 시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 자체가 중앙 정치구조와 유사하며, 정파에 따

라 대결구도가 형성되기도 한다. 

자치시의 업무 영역은 중앙정부나 주 정부에서 수행하는 고유 업무와 유사하며,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시에 소속된 공무원은 중앙정부나 

주 정부 공무원들과 대우나 처우 면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 중

앙정부나 주 정부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이고 행정적인 면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주 정부와 코무네의 관계이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비교적 많이 일반 주는 산하의 코무네에 대한 조정과 통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코무네에서 통과된 정책이나 계획은 의무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는 사실

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탈리아의 지방자치 조직 중에서 코무네가 비교적 정치적으로 

자치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3. 지방자치의 수준과 현황

3-1. 문화적 자치 수준 

한국적 상황과 입장에서 문화적 자치의 정도나 수준에 대한 비교는 그리 커다란 관심 

항목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문화적인 기반에서 얼마나 대도시나 중앙의 집중된 지역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가와 얼

마만큼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탈리아는 로마시

대 이전부터 수많은 문화적 유산과 전통이 각 지역과 지방별로 잘 보존되어 있다. 이는 

문화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데, 각 지역마다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에 적합

한 사회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의 고유색이란 한정된 몇 

7)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치 시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규모는 로마의 약 300만에 가까운 주민이 있는 

도시에서 인구 500명 이하의 코무네도 존재할 정도로 인구나 경제력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방 행정

구역 중의 하나이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Ivi. pp. 13~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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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커다란 차별성을 갖지도 않을뿐더러 문화적 유적이나 전통이 변

질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을 비교해보면 다소 부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탈리아는 각 지역과 지방에 따라 이와 같은 문화적 기반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그 지

역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코무네는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문화산업과 문화유적 및 특화산업을 갖고 있

다. 이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전全 주민의 복지와 삶의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젊은 세대에게도 일자리라 더욱 나은 경제적 여건을 위해 무작정 대

도시나 보다 큰 지역을 지향하는 이주 성향과 선호사상을 막음과 동시에 지역별 균형발전

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이란 전국의 이와 같은 문화 산업적 기반을 적절히 보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총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지역 문화산업의 주체는 각 

지역의 코무네가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장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

와 같은 문화적 자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 주민의 문화의식의 고

양과 그에 알맞은 정치의식의 고양일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각 코무네에는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문화적 시설들과 제조들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3-2. 정치적, 행정적 자치 수준

국가의 정치제도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이탈리아는 중앙정부의 체계가 의원 내각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대통령 지위의 중간 정도 성격을 갖는 부분적 대

통령제를 가미한 정치 제도를 갖고 있다. 이 의미는 지방자치에 대한 접근이 프랑스나 영

국 또는 독일 등의 지방자치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 지방자치에 관련된 행정체계는 모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 조직의 일원

이라는 이야기는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는 1970년에 법률로써 시

행된 지방자치제도가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으로 현실화되면서 점점 그 방향성에

서 중앙정부와 보다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경향이라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

치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점인데,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의 지역 색은 통일 당시 너무나 강했는데, 예를 들면 10명 중 세 명밖에는 

이탈리아어를 사용했을 정도로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기에 

국가라는 개념에서의 이질성이 너무나 강했다. 이는 새로운 정책추진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에 부정적인 요소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정책과 행정 업무

의 연계성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백과 중

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이후 이전의 정치적 역학 관계와 지방선거에서의 후보선출 과정이 

다소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이탈리아 정당제도는 우파의 대표정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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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군소 정당들이 결집하여 한 축을 이루고 그 반대편에 좌파의 대표정당을 중심으로 

다시 군소 정당들이 결집하여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양극 다당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출이 각 축에서 단일한 공동후보를 추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당별로 후보를 내었던 이전의 선거 양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책임정치와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일 정당에서 한 명

의 후보를 추대하는 것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동 축을 이루는 여러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면서 지방자치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

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정치적․행정적 자율의 정도는 이와 같은 1990년대 이후

의 변화된 정치 상황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보

장되어 있는 수준에서의 지방자치는 비교적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통일 당시의 지나

친 국가적 이질성의 동질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며, 어느 정도 이를 조화시키느

냐가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다. 

3-3. 재정적 자치 수준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보면 가장 흥미 있고 중요한 점은 지방자

치의 재정적 독립성의 수준일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주요한 조직인 주와 프로빈치

아 및 코무네 모두 각각의 독립적 지위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치수준 역

시 개별적이다. 이는 각각의 지방 행정체계에 따라 그, 운용과 독립성의 정도가 다소 차이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장 큰 지방자

치의 조직인 주의 재정적 자립성 정도는 다른 두 가지의 지방 행정체계와의 비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 가지 미리 밝힐 점은 그 운용과 수준에서, 특히 일반 주와 

특별 주의 재정적 자치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인데, 국가의 예산과 관련하여 이는 매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먼저 일반 주의 재정 자립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이탈리아의 20개 주 중

에 15개의 주가 일반 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일반 주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 조달 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 소유의 공공 지나 주 소유 유적지에 대한 처

분권, 자동차의 판매와 이전에 대한 세금 부과, 자동차 등록세, 휘발유에 대한 지역별 부

과 세 가능, 지역 의료보험료의 운용 및 의료 관련 제품에 대한 세금 등. 그 외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는 네 가지 명목의 기금이 중앙정부에 의해 조성되어 있다. 

네 가지 주요 기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용도로 사용되는 코무네 기금이 있다. 이는 주안의 지역적 발전을 위한 투자

기금으로 볼 수 있다. 2. 두 번째는 저개발 되고 소득이 다소 낮은 주들에서 벌 수 있는 

주 투자개발 기금이다. 3. 지방 운송 및 교통사업을 위한 국가 보조기금이다. 4. 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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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내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국민보건 

기금이 그것이다.8) 모든 기금의 운용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되며, 중앙정부를 

통하여 해당 주에 예산이 배정된다.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해 주의 예산이 결정된다는 것

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법률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운용되는 것이기에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지방자치와는 다소 정황이 다르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 15개의 일반 주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에서 자유

롭지 않다는 사실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종합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과세와 재정상의 자치정도를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이다. 지방행정기구 전체의 평균 자치정도는 5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

과 수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레지오네보다는 프로빈치아가 프로빈치아보다

는 코무네가 자치 수준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특별 주들은 재원 조달의 방법이 일반 주들과 많이 다르다. 개개인에게 징

수하든 법인체나 사업체에서 징수하든 특별 주에서의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 즉 주의 영역 안에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며, 아울러 자

체적인 예산 집행권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주들과의 재원 조달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자립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종속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협조 관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4. 지방의회와 지방선거 

4-1.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의 정치적 의미

가장 먼저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기능의 구별이다.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및 사법과 관련된 3권 분리에 입각하여 권력기관을 구성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헌법적 지위와 위상은 차이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섯 개의 특별 

주(시칠리아, 사르데냐, 트렌티노 알티 아디제, 발레 다오스타, 프리울리-베네치아 줄리아)

와 일반 주와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주의 위상은 차이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역

시 일반 주들과는 다른 관계를 부여받았는데, 주로 입법권과 주 정부 차원의 권력구조에 

대한 것들이다. 

주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는 입법의 범위와 내용 등을 통해 명확하게 권

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2항과 3항 및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정부

와 주정부의 입법사항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탈리아 공

화국만이 제정 가능한 입법사항은 헌법 제117조 2항에, 주와 국가 함께 제정 가능한 사

항은 동조 제3항에, 그리고 주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8) Ivi.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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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국가와 주의 입법사항 분류 및 범위 

국가의 고유한 입법사항: 헌법 제117조 

2항

국가와 주 모두 제정 가능한 입법

사항: 동조 3항

주의 입법사항: 동조 

4항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 보육원; 비유럽

연합 국민 및 이민자; 종교적 고백; 방

위; 국가안보; 군대; 화폐; 저축 및 재정; 

국가회계 및 조세 시스템; 국가기관 및 

선거제도; 국민투표; 국가 행정시스템 및 

질서; 공공질서; 시민권; 사법부; 최저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 등에 관한 규정; 

교육규범; 사회보장제도;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선거; 관세 및 도량형; 통계조정; 

천재적 행위 및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

재, 생태시스템 및 환경 보호 

유럽연합과 주 정부 간 국제관계; 

해외 통상; 노동에 대한 보장 및 

보호; 교육지침(직업형성 제외); 직

업; 과학 연구; 건강; 식품; 스포츠; 

시민보호; 영토 지배; 공항 및 항

구; 수송 및 해운 네트워크; 커뮤니

케이션; 에너지에 대한 전국 보급, 

수송 및 생산; 예산의 조화; 공공재

정 및 과세 시스템에 대한 조정; 

문화재 및 환경에 대한 가치 평가; 

저축은행; 주차원의 신용 공사 

제117조 2항과 3항

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입법사항

 자료: Diritto Costituzionale(2008) p. 351.

이에 반해 프로빈치아나 코무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치와 보조적이고 자율

적인 자치 수준이 반반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프로빈치아에 

대한 행정 효율성 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무용론까지 등장했지만, 최근 산악지방이나 

도서 지역 등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역할에 대한 기여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간이나 도서 지방의 코무네는 인구가 비교적 적기 때문

에 행정 효율성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등이 시행되지 않게 되지만, 프로빈치아를 광역 개

념으로 묶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곳곳까지 행정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최근 프로빈치아에 대한 새로운 영역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행정구역의 조정과 개편 문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

체가 코무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워낙 숫자가 많고, 주민 수 역시 로마와 같이 300만

이 넘는 도시가 있는 반면 인구 1천 명 미만의 코무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서 코무네의 역할과 기능을 살리면서, 행정적 효

율성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수에 따른 코무네 분류와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측면에

서의 특화를 위한 대도시(메트로폴리타나)나 무니치피Municipi라고 하는 두세 개의 코무

네를 합친 형태의 새로운 유형의 도시와 같은 재구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지방도시

의 산업적 특화와 경제적 발전의 구심체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지방선거제도

의 변화 없이 규모와 도시영역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구의 행정 효율성과 지

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4-2.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의 특징과 제도적 장점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거론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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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대상과 선출 방식이다. 이탈리아에서 지방선거의 선출 대상은 주, 프로빈치아, 코무네

의 수장들과 각각의 지방의회 의원들이다. 주와 프로빈치아 그리고 코무네의 수장에 해당

하는 지사, 지사, 시장의 경우 선출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각 지방의회 구성까지 함께 진행되는 일반적인 특징이 존재

한다.  

주민들의 보통 및 비밀선거로 직접 선출하는 주지사는 주 행정부의 수반이자 지방권력

의 핵심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단위이자 현재의 유럽통합 과정에서 가

장 기본이 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주지사는 정치적 영향력이 웬만한 중

앙부처의 장관들보다 월등하다. 실례로 지난 1999년부터 약 2년여 간 총리직을 수행했던 

달레마와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 주지사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지사의 선출은 주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단순다수제를 채

택하여 유효표의 다득표 획득자를 주지사로 선출한다. 주지사 직접선출 제도가 헌법적인 

수준에서 보장된 것은 1/19991 헌법 개정안에 의해서였고, 2/2001 헌법 개정안에 의해 

확정되어 비밀보통직접 선거의 원칙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보통 5년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전국적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 주 단위로 묶어

서 순서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당공천제를 기반으로 다수 정당들이 

선거연합체를 구성하여 시장 후보를 내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좌파연합과 우파

연합의 두 후보 간의 대결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별 주에서는 지역 정당들이 중앙정당

과 연합하여 공천하는 경우가 많다.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프로빈치아의 장과 코무네 시장 

역시 이와 같은 공천과 방식에 의해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나 

프로빈치아 장이나 코무네의 경우 그 선출 방식이 규모와 단위의 성격에 따라 다소 상이

점들이 존재한다. 

주지사의 경우 1993년 이전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원

칙이었지만, 1993년 선거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에 의해 현재는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선

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현재 주지사 선거와 함께 주 의회 의원선거가 밀접한 제도적 

상관성과 연관성이 있는데, 주지사의 득표율에 따른 주 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적 배분 방

식이 그것이다. 주 의회 의원 수는 주의 크기와 헌법적 지위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30명(주민 수 100만 명 이하의 주일 경우)~80명(주민 수 600만 명 이상일 경우) 사이의 

지방의회의원들을 선출한다. 총 의석수의 80%를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하는데, 프로빈치

아 단위의 선거정당들의 득표율에 연계해서 선거연합체나 각 정당에 투표한 득표율을 기

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한다. 이 경우 선거연합체 정당명부 득표율이 3%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일정당일 경우 지역 득표율이 5%를 초과해야 의석수를 배분받을 수 있다. 

80%의 의석수를 뺀 20%의 의석수는 비례대표시스템의 변형된 단순다수제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이 경우 80%의 의석수 배분 방식과는 다르게 주지사와 동시에 입후보한 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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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들의 명부에서 할당하여 배분한다. 또한 투표용지 역시 인물 투표용과 정당 투표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

한 점은 중앙정치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수정당 프리미엄 제

도를 주 의회 선거에서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당에게 지역 행정과 입법 활동의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제도적 연장선에서 정부구성과 입법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주 의회와 주 행정부와의 신임여부에 의해 5년 임시를 2년으

로 축소할 수 있다. 이는 주지사 입후보 시 정당명부와 주 의회 원 명부와의 정치적 연계

성과 동일 정당 소속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주지사 결정 방식은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결선투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

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치르게 되는 점도 이탈리아 

중앙정치와의 차별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기타 주 의회의 내부 조직들은 하원이나 

상원에 설치된 여러 기구들과 구조와 유사하다.

프로빈치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를 갖는다. 프로빈치아의 장은 거대 코무네 선

거와 마찬가지로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한다. 또한 프로빈치아 의회 의원 선거와 연계하

여 단기무기명 투표제도에 따라 다수당 프리미엄 제도를 통해 동트식 비례대표제 시스템

으로 선출한다. 60%의 프로빈치아 의원 의석수를 선출된 프로빈치아 장과 동일한 정당 

혹은 정당연합에 의석을 배분한다. 나머지 40%는 기타 정당 혹은 정당 연합체에게 득표

율에 의거 정당 별로 배분한다. 

코무네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년 임기의 시장 선거는 시

의회 선거와 함께 실시하며, 의석 수 배분이나 당선자 결정까지도 시장 후보자를 낸 정당

이나 정당연합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한 주나 프로빈치아와는 달리 코

무네의 주민 수에 따라 선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다수정당 프레미엄 시스템을 채택

하고 있다는 점이나 안정적인 코무네의 행정력을 위해 시장과 시 의회의 연계는 다른 지

방자치단체들과 유사하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코무네 주민 수에 따른 선거제도의 구별이

다. 주민 수 1만 5천 명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코무네와 그 이하의 코무네는 선거방식에

서 차이가 있다. 

주민 1만 5천 명 이하의 코무네에서는 결선투표제 없이 단선투표로 진행한다. 총 유효 

득표의 단순다수를 차지한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된다. 시장 후보자는 자신과 함께 정당명

부에 의원 후보자까지 작성하여 명부를 제출하여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투표자인 

주민들은 후보자 중에서 선호하는 입후보자에게 기표함으로써 시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된다. 시의원 전체 정족수의 2/3를 승리한 시장과 함께 명부를 작성한 시의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3은 나머지 정당들이나 연합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반해 주민 수 1만 5천 명 이상인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절대 다수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이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할 경우 두 명의 그 다음 주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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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다수당 프리미엄 시스템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경우 수가 존재한다. 첫째, 일차 투표에서 시장이 결정되었지만, 

시 의원 명부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총 의석수는 동트식으로 계산하여 모든 정당

에게 배분하여 할당한다. 둘째, 일차 투표에서 시장이 결정되었고, 시 의원 명부의 득표율

이 50% 이상(60%에는 못 미칠 경우)일 경우 총 의석수의 60%까지 시장과 연계된 의원 

명부에 60%의 의석수를 배당하고, 나머지 40%를 동트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각 후보자 

정당에 배분한다. 셋째, 결선투표에서 시장으로 선출된 정당 및 정당명부 의원들에게 60%

의 의석수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수는 동트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나머지 정당들에

게 배분하여 할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가 중앙

정치의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편의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나 발전을 해온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정치의 효율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오랜 역사적 배경을 통한 개별적이고 자치 수

준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목적을 통해 발전되었으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의 

단선화와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고유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지방정치의 관심과 효율성

을 촉발시키고 있거나, 의무투표제 등의 주민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지방자치까지 실시하

면서 로마 시장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73%~63%에 이르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정책과 이데올로기적 기준에 의거한 양당정치구도가 지방자치 수준에서도 가능케 

하는 정당연합공천제도나, 지역의 특징에 맞는 지역 정당의 소수자 권리를 위해 봉쇄조항

의 수준을 지역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있는 점 등은 이탈리아 지방선거

제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4-3. 한국의 지방선거를 위한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시사점 

지금까지의 사례연구 이탈리아 지방선거제도를 통해 몇 가지 문제와 쟁점 사항들을 

2010년 한국의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

와 관련 이탈리아의 단선적이고 비교적 단순화된 행정구역 사례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이

다. 2012년까지 행정구역이 개편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적어도 2010년의 동

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행정구역 개편은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주민투표 등을 거쳐 통

과된다면 지방선거의 제도적 변화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 경우 

이탈리아 프로빈치아 행정구역의 단선화와 단순화 사례는 매우 유용한 기준을 제시할 것

이다. 

둘째, 정당연합공천 문제이다. 지방선거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보

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 차원의 연합공천 문제는 전술적인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2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의 투표율 제고뿐만이 아니

라 지방정치 수준에서의 바람직한 정책 선거의 기대와 희망을 보여준 선거라는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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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 연합정치와 공동정부는 많은 정치동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제고

를 위한 다양한 방식과 제도적 보안이 더욱 중요한 전략과 전술이라고 판단된다. 보다 많

은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선거에 참여해야만 선거제도 문제의 제기가 가능

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지방자치 구현의 수준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개편

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경우 이탈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무투

표제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정치의 주민 참정권의 확보 및 제고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지역적 특성과 내용에 따른 지역적 특성화 전략의 필요성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지역 간의 갈등 문제나 계급과 계층 간의 갈등 문제 등은 여러 번의 선거에서 확인

된 바 있다. 이는 호남과 영남의 단순한 이분법적 지역문제를 뛰어넘어 지역에 따른 고유

성과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준비가 지방선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사회적 협의와 협약 체계의 구축 문제이며, 둘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확대 부여하는 문제나 봉쇄조항의 조정 문제 등도 전략적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정책적 시사점 및 한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적용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 등을 통해 지방정부 리더십 관련 요

약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탈리아 지방정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은 헌법

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주 5개와 일반주 15개의 헌법적 규정과 보장이다. 이는 지역별로 

충분한 자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잇다는 점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이 

가능한 법적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부동맹이나 오성당과 같은 지역에 기반

하여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의 등장과 분포로 인하여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연정이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적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지역 

별로 특화된 산업지구와 함께 경제적인 자립구조가 주별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

서 해덩 주별로 독특한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 공사들의 전문화된 능력 등도 지방정부의 리더

십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EU 차원의 지방정부 강화 정책 역시 지방정부의 

역량이나 권한 등에서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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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적 함의와 내용을 모색해보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의 국회와 지방의화 간의 한국적 특수성을 비추어 본다면 새로운 협력 시스

템이나 정책적인 프레임을 구상하기 보단 기존의 주요 이슈를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게 정

책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온 국민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강

화하고 늘려가는 방식으로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나 신규 법안 제안 시 지방의회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쟁

점들을 고려한 정책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정책 관련 입법 역시 지역의 특수

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회와 지방의화 간의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이고 국회와 지방의화 상호 협력과 권한 강화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 도입

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지방발전기금(가칭)과 같은 형식의 지방발전

을 위한 기금 운영은 서울이나 수도권 역시 지방 혹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두 기구 간의 협력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과 지역 수도권과 

서울 등의 모든 유사한 문제를 동시적이며 특수한 현실 반영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 차원의 대승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일자리 관련 지역협약의 프레임을 도입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의 고용정책 등이 지

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연계될 수 있는 협력 사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협약의 경

우 한국사회의 가장 취약한 노동과 일자리 정책 등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협력 틀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연대와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재의 한국사회를 분

열시키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의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약입법위원회(가칭)와 같은 

형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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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Good corporate governance should provide proper incentives…The  presence of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elps to provide a degree of confidence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a market economy.

• UNESCAP
The concept of ‘governance’is... Simply put ‘governance’means :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process 
by which decisions are implemented(or not implemented). 
Good governance has 8 major characteristics. It is partcipatory, consensus oriented, accountable, 
transparent, responsive, effective and effcient, equitable and inclusive and follows the rule of 
law.
It assures that corruption is minimized, the views of minorities are taken into account and that the voices of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are heard in decision-making. It is also responsive to the present and future 
need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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